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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한국의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의 임명동의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지난 17년간 실시되었던 총 349회의 모든 인사청문회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후보자가 최종적으로 해당 공직에 임명되었는
지 그 결과에 상관없이 국회의 동의를 후보자가 얻었는지를 종속
변수로 활용하였다. 즉,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청문과정을 거쳐야
하는 후보자는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는지 여부로, 소관 상임위원
회에서 인사청문이 진행되는 후보자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
택되었는지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었는지 측정하였다. 또한 인
사청문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정한 독립변수들은 크게 후보자
특성, 정치적 환경, 제도적 변수 세 가지로 구분하였고, 총 20개의
변수들을 통해 대한민국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
의 결정요인을 보다 종합적이고 상세하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리고 방법론적으로는 우선 계량적인 분석을 통해 제도가 지닌 종
합적인 특성과 경향을 분석한 후 통계적 모델만으로는 적절하게
잘 설명되지 못하는 일부 케이스들을 선정하여 사례분석을 진행하
였다.
연구의 분석결과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된 변수는 정파적 갈등수준, 상
임위원장의 당적, 사법부 인사, 전ㆍ현직 국회의원, 해당부처 내부
승진 여부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회
의 인사청문과정이 정파적인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당대립
의 원내갈등 구조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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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물론 전문성과 경력, 정무적 감각이 다른 후보자에 비해 상
대적으로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해당부처 내부승진 혹은 의원출
신 후보자가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을 확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
로 밝혀진 점은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원내정당간 대립과 갈등이
라는 정치적 환경이 인사청문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는 점은 인사청문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극복해야 할 한
계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한국의 역대 모든 인사청문회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 결정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측면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다양한 가설들과 새로운 독립변수들을 제시하였으
며, 그 측정방법 역시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는 점에서 후속연구
진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
하게 다루어졌던 청문회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을 집중적으로 살펴
보며, 주요 행위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및 정파적 갈등이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규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경험
적 분석을 통해 기존의 규범적ㆍ당위적 연구들이 포착하지 못하는
생생한 정치 상황을 좀 더 적실성있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방법론적 측면에서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다시 말해, 계량적 분석과 사례연구를 균형있게 활용하여 현실과
제도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접근을 통해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
는 인사청문회의 성격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주요어 : 인사청문회, 공직후보자, 원내갈등, 국회동의, 견제와 균형,
의회정치, 대통령제
학 번 : 2015-2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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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Our accumulation of knowledge on how Presidents are chosen vastly
exceeds our knowledge of how administrations are chosen.
- Calvin G. Mackenzie, “The Politics of Presidential Appointments", Ⅺ.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국회는 지속적으로 정치적 위상과 중요성이
강화되어 왔다. 그중에서도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는 인사청문
제도의 도입은 입법부의 영향력과 권한 확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16대 국회 당시 여야는 관련법 개정을 통하여 고위공직
후보자 임명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1)를 명문화하여 견제와 균
형(Checks & Balances)의 원리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인사청문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정치적 논란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치개혁의 차원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고위공직의 대상은 계속해서 늘어났지만, 인
사청문회가 처음 도입될 때나 대상이 확대될 때 제도 자체에 대한 진지
1) 국회법 제46조 3항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
를 요하는 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국무총리ㆍ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
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동
의안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 등을 심사
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국회법
제65조 2항, 3항에서는 “대통령 혹은 대법원장이 관련 법률에 의하여 국가정
보원장ㆍ국세청장ㆍ검찰총장ㆍ경찰청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중앙선거관리위
원회 위원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그 인사청문을 실시
하기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인사청문회를 연다”고 밝히고 있다. 그 이
후에도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인사청문을 거쳐야하는 고위공직 후보자가 꾸준
히 확대되어서 현재는 인사청문 대상 직위가 총 65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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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논의와 다양한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까지 인사청문회에 대한 소모적인 갈등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다.
특히 이러한 논란은 큰 기대속에 출범한 현 정부의 헌법재판소장ㆍ헌
법재판관ㆍ법무부 장관ㆍ고용노동부 장관ㆍ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들이 줄줄이 낙마하면서 더욱 더 확산되고 있다. 과연 대통령의 자의적
인 인사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여 해당 공직에 적합한 유능한 인사를 임
명한다는 제도 도입의 근원적 취지는 국회라는 정치적 장(場)을 통해 제
대로 구현되고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에게 후보자에 관한 다양한 정보
를 제공해주는 민주적 교육의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그러나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당과 야당 간의
적나라한 정파적 이해관계가 인사청문과정에 여과 없이 투영되는 바람에
국회차원의 객관적인 인사검증이 이루어지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
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즉, 여당은 후보자를 무조건적으로 방어하고
야당은 끊임없이 공격하는 여방야공(與防野攻) 형태가 반복되며 최초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는커녕 소모적 갈등만을 적나라하게 노출하고 있다는
것이다(최준영 외 2008). 이는 인사청문제도에 직접적으로 참가하는 청
문위원조차 ‘하루 푸닥거리’하는 꼴에 불과하다는 자조섞인 한탄2)을 하
게 만들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민들 역시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3)을 갖게 하여 제도 자체에 대한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을 초래
하고 있다.
2) 이는 18대 국회 전반기 당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었던 박영선 의원
이 2009년 2월 1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한 발언이다.
3) 대표적으로 2016년 11월 뉴스전문채널 YTN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
얼미터가 실시한 조사가 있다. 5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실시한 결과, ‘잘 안되고 있다’는 부정평가(79.3%)가 ‘잘
되고 있다’는 긍정평가(7.4%)보다 1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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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보다 나은 민주사회를 바라는 시민들과 민주정치를 공부하는 정치학
연구자들에게 ‘대의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는 궁극적 관심사
중 하나이다. 또한 삼권분립의 권력구조가 확립되어있는 대통령제 국가
에서 입법부ㆍ행정부ㆍ사법부 각 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흥
미로운 분석의 대상이다. 따라서 공정하고 경쟁적인 선거라는 정치과정
을 통해 선출된 민주적 정통성을 지닌 의회와 대통령, 이 두 정치적 주
체들 사이의 관계는 전통적이고 매력적인 정치학 연구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의회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는
핵심적 제도인 인사청문회에 대한 정치학적 연구가 많지 않다.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짧은 인사청문회 역사를 지닌 점을 감안하더라
도4) 정치학적 접근으로 이루어진 선행연구는 손에 꼽을 정도이며, 이는
연구가 종합적이고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
므로 본 논문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인사청문회를 연구대상으로 삼는 것
은 기존의 연구 공백을 보완하는 동시에 앞으로 이 주제에 대한 관련 분
야의 연구를 심화시키는 학문적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문제제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모적인 논란을 잠재우고 인사청
문회를 본래 제도 도입의 근원적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개선, 발전시키
기 위해서는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분석과 함께 실제로 어
떤 요인들이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객관적ㆍ실증적 검증
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나름의 정책적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4) 미국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인사청문제도를 오랜 기간 발전시켜
온 대표적인 국가이다. 현재 미국 대통령이 상원의 인준을 받아서 임명해야
하는 공직은 1200개가 넘으며, 주요 직위의 경우에는 평균 100일에 가까운
시간동안 청문회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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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크게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장에서는 이 글
이 다루고자 하는 인사청문회의 근원적 제도 도입 취지를 살펴보며 연구
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두 번째 장에서는 본 논문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분석한다. 우선 한국의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배경과 발
전과정 및 쟁점들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미국
의 인사청문제도와 고위공직 후보자 임명동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이론적ㆍ경험적 논의들을 정리한다. 이어 한국의 인사청문회와 관
련된 학계의 연구 동향과 기존 문헌들을 검토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다룬 선행연구들이 갖는 한계를 짚어볼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비판
적 검토과정을 통해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지니는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
는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세 번째 장에서는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한국 국회의 임명동의 결정요인을 엄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연구방
법과 분석틀을 제시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글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
는 연구질문을 제기하고 분석대상 및 종속변수ㆍ독립변수를 설명할 것이
다. 또한 앞 장에서 다룬 미국의 인사청문회 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한 한국 국회의 임명동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우리 정치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고, 이에 대한 가설과 로지스틱 회귀
분석 모델을 설정한다. 네 번째 장에서는 통계자료의 분석결과를 후보자
요인ㆍ정치환경적 특성ㆍ제도적 변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가
설 검증과 이에 대한 정치적 의미를 해석한다. 그리고 통계 결과에 부합
하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예외적 사례를 제시하여 계량적 연구결과를 보
완할 것이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본 논문을 요약ㆍ정리하고, 연구의
함의와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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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존 문헌 검토
제 1 절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과 발전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현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많지
않으며,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과 필리핀만이 한국처럼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고위공직자 임명에 대한 의회의 견제
절차를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정치체제와 권력구
조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된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핵심인 대통령
중심제 국가들과 달리 내각책임제5)를 실시하는 유럽과 일본, 캐나다, 호
주 등에서는 입법ㆍ행정의 제반 권한을 의회 다수당이 가지고 있다. 그
러므로 각료에 대한 검증이 이미 총선에서의 유권자 투표와 의회 구성과
정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인사권의 견제 또는 인사에 대한 검증
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이현출 외 2010).
한국에서는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 및 검
증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실제로 많은 고위공직
자들이 부정부패, 전문성 부족, 각종 스캔들 등으로 중도에 물러나는 일
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그 결과 인사청문회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
는 목소리가 학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점차 커지면서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핵심 대선공약으로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5) 그러나 최근 들어 대통령제가 아닌 국가들에서도 인사청문제도가 점차 확대
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의원내각제 국가인 영국은 2008년부터 사전인사청문
회(pre-appointment hearing)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다. 영국의 인사청문회
는 인사청문 대상 직위나, 인사청문 결과의 구속력, 인사청문절차 등의 여러
측면에서 미국 상원의 인준청문회나 우리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상이하게 운
영되고 있지만(전진영 2014), 제도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내각제 국가 중에서
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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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당시 공동정권의 파트너였던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충돌6)하여 인사청문회의 시행이 김대중 정
부 출범 직후부터 곧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 후 야당이 김대중 대
통령의 공약 불이행을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국회에서 인사청문제도의
도입을 위한 여러 법안들이 경쟁적으로 제출되면서 결국 2000년 2월 정
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7)이 통과되었다.
아래의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0년 6월 최초의 인사청문회
가 실시된 이래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고위공직 후보자는 점차 확
대되어 왔다. 처음에는 헌법에 의해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하는 고위공직
이 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국무총리ㆍ감사원장ㆍ대법관과 국회에서 선
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불과하였다.
이후 꾸준히 인사청문대상이 확대되었는데, 2003년에는 흔히 4대 권력기
관장으로 일컬어지는 국가정보원장ㆍ국세청장ㆍ검찰총장ㆍ경찰청장이 인
사청문대상에 추가되었다. 또한 2005년에는 국무위원뿐만 아니라 대통령
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까
지 인사청문대상에 포함되었다(전진영 2010).
국회법 개정을 통해 2006년에는 여야가 인사청문대상에 합동참모의장
6) 이 문제는 대선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핵심적 이슈로 부각될만큼 ‘DJP
연합’의 주역인 두 정당 사이의 큰 입장 차이가 존재했다. 국민회의는 김대중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이었던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던 반면, 자민련은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지명이 확실시되는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에게 큰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는 인사청문회 도입에 난색
을 표명하였기 때문이다. 정권 출범 초부터 이 문제로 국정파트너십이 흔들
리자 ‘인사청문회의 제한적ㆍ단계적 실시’라는 절충안이 제시되었으나, 야당
이었던 한나라당이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결국 인사청문제도의 시행은
2년 후인 2000년으로 미루어지게 되었다.
7) 오랜기간 여야는 인사청문회 대상범위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였지만, 2000
년 1월 1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협상에서 한나라당이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을 포함시키자는 기존 주장을 철회함에 따라 인
사청문특별위원회 신설에 극적으로 합의하였다. 결국 2000년 2월 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국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신설, 현행법상 국회의 임명동
의 혹은 선출이 필요한 공직자들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 7 -















국정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방송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대통령 임명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6인
중앙선관위
위원
대통령 임명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6인
국무위원 각 부처 장관 18인 18인
소 계 42인
합 계 65인
을 2008년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2012년에는
주요 국가 기관장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ㆍ금융위원회 위원장ㆍ국가인
권위원회 위원장ㆍ한국은행 총재 역시 인사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한 공직
이 되었다. 가장 최근인 2014년에는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
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과
문화ㆍ방송ㆍ통신의 영향력 및 공공성이 점차 확대되는 시대 상황을 반
영하여 한국방송공사 사장으로까지 인사청문대상이 확대되었다.
[표 1] 한국의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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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는 이 제도가 최초로 시작된 미
국에서의 연구들과, 미국으로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 국내의 연구들이 거
의 대부분이다(김범진 2012). 오랜 인사청문회 역사를 지닌 미국에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접근으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양하게 연
구한 결과물들이 방대하게 축적되어 왔다. 특히 1900년대 중반부터 상원
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정치학계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행정
부와 사법부 인사를 대상으로 각 직위의 성격에 맞춰 청문과정을 분석
(Cole 1934; Frank 1967; Halper 1972; Murphy 1962)하거나, 정부별 특
성에 따라 인사청문제도를 분류하는 방법(Edwards 1980; Friedman
1983; McHargue 1949)을 활용한 기존의 연구들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의 선행연구들은 경험적ㆍ실증적 분석보다는 제도 도입 및 개
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규범적ㆍ당위적 연구들(김명식 2015; 김용훈 2015;
김판석ㆍ박홍엽 2005; 임지봉 2014; 최연호ㆍ박종희 2000)이 훨씬 더 많
은 특징을 보인다. 여기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주제 및 연구대상에 부합
하는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의회의 동의 요인을 분석한 기존 문헌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1. 미국의 연구
미국 연방헌법 제2조 제2항은 “대통령이 대사(Ambassadors), 연방대
법원 판사(Judges of the Supreme Court), 공사(Public Ministers) 및 영
사(Consuls) 등을 지명(Nomination)하여 임명(Appointment)할 경우에는
상원의 조언과 동의(Advice and Consent)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8)하고
8) 미국 대통령이 상원의 인준을 받아서 임명해야 하는 직위(positions subject
to presidential appointmet with Senate confirmation: PAS)는 2012년을 기준
으로 1217개에 이른다. 그러나 상원이 모든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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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에 근거하여 상원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
들의 자질과 이념 등을 검증하고, 행정부ㆍ사법부를 적절하게 견제하여
권력기관 사이의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미국의 고위공직자 임명과정은 대통령이 후보자를 정하고 이를 공표
한 뒤 상원에 인준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상원은 이
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며, 소관 상임위
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뒤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표결로 결정한다. 이후 표결로 결정된 사안은 인
준권고 결의안의 형태로 본회의에 제출되며, 이 결의안에 입각하여 본회
의에서 토론이 진행된 후 최종적으로 인준투표가 실시된다. 공직자에 대
한 상원의 인준은 상원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미국의 인사청문제도에서 고위공직 후보자의 최종적인 임명
여부는 상원의 인준투표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고위공
직 후보자에 대한 의회의 임명동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는 거의 모든
연구는 상원의 인준투표를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즉, 각각의 상원의
원들이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준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는지 혹은
반대표를 던졌는지가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Cameron et al. 1990;
Epstein et al. 2006; Overby et al. 1992; Segal 1987; Timothy and
Roberts 2004). 그런데 사법부 인사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한국의 인사
청문회와는 달리 미국은 대법관 지명자 인준이 행정부 고위관료 후보자
의 인준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까다로운 것9)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하는 것은 아니다. 즉, 민간인 지명자(civilian appointee)의 절반정도는 청문
회를 실시하지 않고 인준된다. 또한 해당직위의 중요도와 청문회를 실시하는
위원회의 업무 부담에 따라서 청문회 개최 여부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상원
의 법사위원회는 청문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연방검사(U.S. attorney)나 연
방법원의 집행관리(U.S. marshals)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는다. 반
면 에너지ㆍ천연자원위원회는 위원회에 회부되는 대부분의 인준동의안에 대
해서 청문회를 실시한다(전진영 2013).
9) 20세기 이후 미국 상원이 행정부 고위공직 후보자의 인준을 거부한 것은 2%
미만이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대법관에 대한 인준이 상원에서 통과되
지 못한 비율은 15%정도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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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인사들은 정권이 바뀌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체되지만, 미국 대법
관들은 자발적 사퇴가 없는 한 종신임기를 보장받고, 판결을 통해 오랜
기간 동안 중요한 정치적 사건10)이나 사회적 변화에 크나큰 영향을 미
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미국의 현실을 반영하여 상원의 인준동의 결
정요인을 다루는 선행연구들은 거의 대부분 사법부 인사를 대상11)으로
하고 있다(Asmussen 2011; Binder and Maltzman 2002; Primo et al.
2008; Shipan and Shannon 2003).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상원의원들의 인준투표 요인을 분석하는 기
존의 연구들은 크게 2가지 독립변수에 집중하고 있다. 하나는 인사청문
회를 거쳐야하는 후보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청문과정과 인준표결 당시 상원의원들의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외부 정치적 환경에 관련된 요인이다.
우선 후보자 특성에 관련된 요인은 후보자의 능력 및 자질에 대한 연
구(Cameron et al. 1990; Epstein et al. 2006; Segal et al. 1992)와 후보
자의 이념(Epstein et al. 2006; Krutz et al. 1998; Massaro 1990;
Moraski and Shipan 1999; Segal et al. 1992)에 집중한 연구로 크게 구
분할 수 있다.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은 보통 전문성ㆍ윤리성ㆍ리더십 등
의 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는데, 대법관에 대한 인준투표를 분석하고 있
는 다수의 연구는 대통령에 의해 후보자가 내정되고 난 이후부터 인준투
표가 있기까지의 기간 동안 주요 일간지 사설에 실린 후보자에 대한 기
사를 분석하거나, 해당 분야 전문가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자질을 측정
하고 있다(최준영ㆍ전진영 2012). 두 번째 요인인 후보자의 이념과 관련
10) 대표적인 사례로 2000년 미국 대선을 들 수 있다. 당시 공화당의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후보와 민주당의 앨 고어(Al Gore) 후보의 승패를
가른 플로리다주 재검표 실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대선 결과에 최종적
인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연방대법관들의 판결이었다.
11) 예외적인 경우로 Black(2007), Bond et al.(2009), Ostrander(201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특히 오스트렌더(Ian Ostrander)는 내각 인사들에 대한 상원의 인준과정과
행정부 고위공직 후보자 임명을 두고 대통령과 의회 사이에서 발생하는 팽팽한
정치적 긴장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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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기존의 연구들은 주요 선거 이론의 패러다임 중 하나인 공간 모델
(spatial model)의 분석틀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ADA(American for
Democratic Action)의 투표 기록 혹은 DW-Nominate 점수를 활용하여
측정된 상원의원의 이념과 인사청문과정을 거치는 고위공직 후보자의 이
념이 서로 가까울수록 후보자가 의회의 인준동의를 받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을 경험적 연구로 입증하고 있다.
한편 후보자와 관련된 요인들보다 인사청문과정이 진행되고 상원의
인준투표가 이루어질 당시 정국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 환경이 고위공
직 후보자의 최종적인 임명 여부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논의가 존재한다. 이러한 정치적 환경은 크게 대통령 차원의
요인과 유권자 차원의 요인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살펴보면, 우선 대통령 차원의 요인은 크게 대통령의 지지율과 잔여 임
기로 측정(Epstein et al. 2006; Krutz et al. 1998; Massaro 1990; Segal
1987; Timothy and Roberts 2005)하고 있다. 청문회에 관련된 주요 정치
적 행위자 중 하나인 대통령의 정치적 자본(political capital)이 클수록,
다시 말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남은 임기가 많을수록 여당은 물론
이고 야당 의원들에게까지 대통령이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
에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상원의 인준이 보다 수월하다는 분석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Edwards 1980; Kernell 1978; Neustadt 1990).
그리고 고위공직자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또
다른 요소는 유권자의 선호(Bartels 1991; Brady et al. 2000; Kingdon
1981; Wright 1989)인데, 이는 상원의원들이 인준투표를 수행할 당시 자
신의 지역구 주민들이 해당 후보자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지니고 있는지
를 충분히 고려하여 투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인 가정에서 출발한
다. 대표적인 연구(Overby et al. 1992)에 따르면 흑인 대법관 후보였던
클레어런스 토마스(Clarence Thomas)에 대한 청문과정 당시 흑인이 많
이 살고 있는 주(州)를 대변하고 있는 상원의원이 다른 의원들보다 인준
투표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밝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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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연구
미국과 달리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법학ㆍ행정학 분야를 중심
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 내용 또한 규범적ㆍ당위적인 연구주제에 편중
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의 연구들은 인
사검증 및 인사청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모색(김판석ㆍ박홍엽 2005;
박경미 2010; 송성수 2011; 이선우 2013; 임지봉 2014; 정시구 2014; 정일
섭 2013; 최연호ㆍ박종희 2000), 인사청문회가 지닌 헌법적 의의와 위헌
적 요소 분석(권건보ㆍ김지훈 2012; 김강운 2010; 김명식 2015; 김용훈
2015), 미국 상원의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소개 및 한국의 현실과 비교(강
승식 2015; 김일환ㆍ장인호 2010; 유동훈ㆍ진선미 2016; 전충렬ㆍ김판석
2014)하는 내용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인사청문제도와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언론학이나 교육학 분야에서
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인데, 국무총리 인
사청문회에 대한 언론보도가 어떻게 사회적 현실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분석(박성희ㆍ임윤주 2012)과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의 질의 및 답변 전
략에 관한 연구(유동훈 2016)가 이에 해당한다.
인사청문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2000년대 중반 이후
국내에서도 정치학적 방법을 활용한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
하였다. 게임이론을 통한 사례분석(최준영ㆍ이동윤 2006), 회의록에 대한
내용분석(손병권 2010; 최준영 외 2008), 합리적 선택이론을 통한 주요
행위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대한 분석(최준영 2008), 인사청문회와
미디어, 정치신뢰 간의 상관관계를 다루거나 이를 실험연구로 검증해보
는 내용(조진만 외 2012; 최준영 외 2009) 등으로 점차 연구대상과 연구
주제 및 연구방법론이 다양해져 가고 있다. 한편 미국은 행정부 고위공
직 후보자에 비해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의 인준과정을 다룬 연구가
훨씬 더 많지만, 한국에서는 이와 반대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내각인사들(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연구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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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선거라는 정치과정을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국회의원
과 대통령의 상이한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발생하는 정파적 갈등이 인사
청문회라는 정치적 장(場)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는 한국적 특성에서 비
롯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연방대법관이 종신직인 반면 한국의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임기가 6년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이러한 연
구경향의 차이점을 설명해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그러나 최
근에는 다원화된 사회의 갈등을 ‘법’을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사법기
관의 역할 및 위상 강화와 대통령 탄핵심판, 행정수도이전 판결 등으로
대표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한국 정치학계의 연구경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인사에 대한 인사청
문회를 다룬 연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영한다(성시영ㆍ
홍준형 2012; 유광종ㆍ최준영 2013).
한편 한국의 국회가 어떤 요인에 의해 인사청문이 필요한 고위공직
후보자의 임명에 대한 정치적 입장(찬성ㆍ유보ㆍ반대ㆍ기권 등)을 결정
하는지에 관한 이론적ㆍ경험적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
도가 시행된지 10년 정도가 지난 2010년대 초반부터 한국 인사청문회에
서 행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 결정요인을 정치학적 방
법으로 분석한 연구(유명희ㆍ홍준형 2011; 최준영ㆍ전진영 2012)들이 본
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지만,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례들이 일
부 시기에 한정되며, 사례 선정에 대한 이유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
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비슷한 주제를 다룬 학위논문들 역시 국회의
인준요인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지만, 고위공직 후보자의 윤리적 문제
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며 연구대상이 일부 공직후보자와 특정 정부에
한정되고, 연구방법 또한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국의 인사청문회가 지닌
정파적 특성과 정치적 역동성을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김남희 2013; 김범진 2012; 민경업
2013; 송성수 2011; 유명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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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비판적 검토
본 논문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국내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새로
운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의 인사청문회가 지니고 있는 제도적 특성
과 정치적 함의를 종합적ㆍ다층적으로 분석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기
존 연구들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17년간 진행되었던 총 349회의 모든 인사청문회12)를 연구
대상으로 다룰 것이다. 그 동안의 선행연구들이 일부 직위별(국무총리ㆍ
장관ㆍ대법관) 또는 특정 시기별(노무현 정부ㆍ이명박 정부)에 국한되어
부분적인 연구에 그쳤던 한계를 보완하여 모든 사례로 분석의 대상을 확
대할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실시되었던 한국 인사청문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제도의 변화과정 및 정치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는 학술적 의미를 지닌다.
둘째,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인사청문 대상자에만 초점을 맞춰 후보
자의 도덕성ㆍ전문성과 같은 개인적ㆍ미시적 요소가 인사청문과정과 국
회의 인준동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는 인사청문 대상자가 국회의 동의를 받는 요인들을 후보자 특성뿐만 아
니라 정치적 환경 및 제도적 변수 세 가지로 분류함으로써 후보자 요인
만으로 해석하기 어려웠던 인사청문회의 정파적 특성 및 역동적인 정치
과정들을 상세히 분석할 것이다. 특히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청문회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 환경을 살펴봄으로써 대통령과 여야 의원들의 정
치적 이해관계(political interest)와 주요 행위자들 간의 정파적 갈등
(partisan conflict)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도(institution)에 영향을 미치
고 있는지를 거시적으로 적실성있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12)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실시되었던 이한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회(2000년 6월 26일)부터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인
사청문회(2017년 12월 21일)까지 총 349차례에 달하는 한국의 역대 모든 인
사청문회를 연구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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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기존에는 행정학ㆍ법학 분야를 중심으로 인사청문회에 관한 전
반적 소개 및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당위적 연구와 인사청문회
가 도입된 이후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비판과 그 개선 방안에 대한 규범적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본 논
문에서는 인사청문제도와 관련된 주요 정치적 행위자들인 대통령과 의회
그리고 고위공직 후보자와 여야 청문위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역학관계를 생생하게 분석하는 정치동학적 연구에 중점을 둘 것이다. 이
를 통해 국회 인사청문회가 단순히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만을 목적으
로 하지 않으며, 여야 간의 정국주도권 경쟁의 장으로 활용되거나 차기
선거에서 유리한 정치적 환경을 만드는 등의 기회로 삼으려는 치열한 움
직임을 보다 적확하게 포착해 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방법론적 측면에서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할 것이다.
인사청문제도를 법률적으로 단순히 해석하고 평가하거나, 일부 케이스를
대상으로 사례연구 혹은 회귀분석을 실시한 기존의 문헌들은 다양한 행
위자가 참여하는 인사청문회의 성격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데 실패하였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한국의 역대 모든 인사청문회 사례를 연
구대상으로 선정하여 계량적인 분석을 통해 제도가 지닌 종합적인 특성
과 경향을 살펴본 후 통계적 모델만으로는 적절하게 잘 설명되지 못하는
일부 케이스들을 선정하여 사례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이처럼 방법론적
으로 균형있는 연구를 수행한다면 현실과 제도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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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과 분석틀
제 1 절 연구질문
“인사청문회를 ‘청문’하다”라는 제목의 기사까지 등장할 정도로 오늘
날 한국의 인사청문회는 많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심지
어 ‘청문회 무용론’과 ‘청문회 폐지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 본 연구는 현재의 인사청문회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 구현이라는 제
도 도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국회가 인사청문제도를 통해 대통령의 자
의적인 인사권을 적절하게 견제하고, 해당 공직에 적합한 능력있는 인사
임명에 동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것이다. 또한 후보자와 관련된 요
인뿐만 아니라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헌법ㆍ법률
에 근거한 제도의 다양한 특성들 중 어느 요인이 국회 인사청문회에 상
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막연한 추론
과 직관에 근거한 감정적 비판 대신 경험적 연구를 통한 객관적 문제제
기는 인사청문회가 지닌 심층적 의미와 한국적 정치맥락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며, 이는 궁극적으로 제도 개선과 관련된 정책적 함의까지
제시하는 의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한 본 논
문의 주요 연구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연구질문 1. 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국회는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동의하는가?
연구질문 2.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특성, 정치적 환경, 제도적


























제 2 절 연구의 분석대상
본 연구는 한국에서 지난 17년간 진행되었던 총 349회의 모든 인사청
문회를 연구대상으로 할 것이다. 아래의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
럼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이
렇게 총 5개의 정부가 모두 포함되며, 인사청문 대상자는 가장 최근 개
정된 국회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ㆍ금융위원회 위원장ㆍ국가인
권위원회 위원장ㆍ한국은행 총재ㆍ특별감찰관ㆍ한국방송공사 사장까지
총 65개 고위공직 후보자를 전부 살펴볼 것이다.
[표 2] 역대 정부별 인사청문회 실시 현황
정권별로 인사청문회가 실시된 횟수는 집권 3년차에 이르러서야 제도
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김대중 정부가 총 16회로 가장 적으며, 이명박 정
부 시절에 총 115회로 가장 많은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인사청문 대상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었던 시기인 노무현 정부(총 80회)와 탄핵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한 박근혜 정부(총 98회)는 그보다는 조금 적은 횟수를 나타내
며, 아직 집권 초기인 문재인 정부에서는 총 40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연구의 분석대상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는 앞서 제시된 제 2장 제
1절의 [표 1]과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 실린 [부록 1]에 상세하게 정리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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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분석틀
인사청문과정에서 한국의 국회는 왜 그리고 어떤 상황일 때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동의하는지, 그리고 후보자 특성, 정치적 환경, 제
도적 변수 중 어느 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종합적
으로 살펴보고자 아래의 [그림 1]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의 분석틀을 설
정하였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기존 문헌 검토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인사청문 대
상자의 윤리적 문제와 전문성과 같은 미시적이고 개인적인 후보자 특성
(Agency Traits)에만 중점을 두었던 문제점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인사
청문회는 단순히 후보자만 참여하는 정태적인 제도가 아니라 여야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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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을 포함한 각 원내 정당들과 대통령까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
는 역동적인 정치적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문회가 개최되는
당시의 정국 환경 및 제도적 요인을 두루 반영해야만 오롯이 한국의 인
사청문회를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
서는 기존 연구들을 보완하고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인
사청문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 환경(Political Contexts)과 제도적 변수
(Institutional Factors)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전부 혹
은 전무(All or Nothing)’라는 표현이 적절한 승자독식의 대통령제와 소
선거구제가 지배하는 우리의 적대적 정치문화와 갈등적 정치환경이 인사
청문제도의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
할 계획이다.
- 20 -
제 4 절 주요 변수 설정
1. 종속변수
앞서 분석한대로 인사청문회를 주제로 하는 미국의 연구들은 대부분
상원의원들의 인준투표를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달
리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한국 국회의 인준투표는 국회법 제112조에
근거해 무기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
총리, 감사원장 및 대법관 등을 대상으로 국회의 인준투표가 이루어지고
는 있지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3분의 2 이상의 고위공직 후보자
들은 관련 규정13)에 근거해 국회의 인준을 받지 않고도 대통령이 임명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제도와 정치현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종속
변수의 모색이 필요하다.
하나의 대안으로서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공직 후보자가 실제로 해당
직위에 임명되었는지 여부를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종속변수는 한국 인사청문제도14)의 특성을 고려해 볼
13) 국회법 제46조 3항에 따라 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국무총리ㆍ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은 반드시 국회의 임명동의(혹은 선출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인사청
문회법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에 근거하여 국무위원ㆍ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ㆍ국가정보원장ㆍ검찰총장ㆍ한국은행 총재 등은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처럼 인사청문회의 실시 근거가 헌법이
아닌 법률인 공직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가 후보자 임명에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법조계와 학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이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4) 한국의 인사청문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헌법에 근거하여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국무총리 등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국회 본회
의에 임명동의안이 상정되어 이에 대한 표결을 거쳐야만 한다. 만약 임명동
의안이 부결될 경우, 대통령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반면 국무위원이나 국정원장ㆍ검찰총장 등의 경우에는 소관 상
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채택과 함께 모




















14 - 2 - - 16
노무현
정부
24 49 1 4 2 80
이명박
정부
25 62 1 17 10 115
박근혜
정부
13 67 - 9 9 98
문재인
정부
8 22 1 5 4 40
합 계 84 200 5 35 25 349
때 본 논문에서 궁극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국회의 동의 여부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최준영ㆍ전진영 2012).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후보자가 최종적으로 해당 공직에 임명되었는지 그 결과 여
부에 상관없이 국회의 동의를 후보자가 얻었는지를 종속변수로 활용할
것이다.
[표 3] 역대 정부별 인사청문회 실시 결과
필요하지 않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
령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15)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 여야 공동으로 ‘부적격 의견’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경우도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금까지 총 349번
의 인사청문회 중 노무현 정부 당시 초대 국정원장으로 지명된 고영구 후보자
에 대해 유일하게 정보위원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한 ‘부적격 의견’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적이 있었다. 또한 인사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못한 경우 역시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볼 것이다. 18대 국회 개원초기에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심해져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국회의 동의O 임명동의안ㆍ선출안 가결
국회의 동의X 임명동의안ㆍ선출안 부결
소관
상임위원회
국회의 동의O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국회의 동의X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무산
(여야 공동으로 ‘부적격 의견’ 채택 혹은
국회 파행으로 인사청문회 무산된 경우 포함)
기 타 국회의 동의X 후보자의 자진사퇴, 임명권자의 지명철회
앞의 [표 3]에 정리된 것처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청문과정을 거쳐
야하는 후보자는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는지 여부(가결=1, 부결=0)로, 소
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이 진행되는 후보자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가 채택되었는지에 따라(보고서 채택=1, 보고서 미채택=0) 국회의 동의
를 얻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인사청문절차가 마무
리 된 후 야당의 반대로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존재한다. 이처럼 만약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후보라고 하더라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은 고위공직인사는 본
연구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후보자로 간주(임명강행=0)할 것이
다. 또한 지금까지 있었던 한국의 모든 사례를 연구 대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인사청문회 진행 도중 혹은 인사청문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낙마한
후보들은 전부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판단(지명철회ㆍ자진사
퇴=0)할 것이다. 종속변수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아래의
[표 4]와 같다.
[표 4] 종속변수 구분 및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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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특 성
후보자 요인 (Agency Traits)
윤리적 영역 15가지 요소를 3개의 문제영역으로 구분함
재산ㆍ가족문제





처신ㆍ이념문제 품행/발언, 과거처신, 역사인식, 이념/성향
전문성 영역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출신을 기준으로 구분함
정책ㆍ전문성 업무경험, 정책일관성, 코드인사
내부승진
행정부 인사는 해당부처 출신
사법부 인사는 판사 출신
국회의원 전ㆍ현직 국회의원
2. 독립변수
국회의 동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본 논문에서는 크게 후보자
요인ㆍ정치환경적 요인ㆍ제도적 요인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하였고, 앞 장
에서 살펴본 다양한 미국의 연구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변수를 설정하였
다. 그러나 미국 정치학계의 논의를 치열한 고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한국의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양국의 정치문화와 역사, 구체적인
제도의 성격 등에서 많은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에 맞게
변수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 인사청문회에서 쟁점
이 되는 주요 사항들을 토대로 아래의 [표 5]와 같이 독립변수를 재구성
하고 각 영역에 해당하는 세부요인들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다.
총 20개의 변수들을 통해 대한민국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의 임
명동의 결정요인을 보다 종합적이고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 독립변수 구분 및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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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환경적 요인 (Political Contexts)
대통령
지지율
인사청문회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직전
마지막으로 발표된 대통령 지지율
허니문 효과 취임 후 1년 이내 인사청문회 실시되었는가?
레임덕 효과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16)에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었는가?
국 회





(정치적 문제를 사법의 영역에서 해결)
상임위원장 위원장의 당적
총선 여부
차기 국회의원 선거 1년 이내에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었는가?
정 권 정권 차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국무회의 구성원(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외교안보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권력기관
인사
국정원장, 감사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16) 예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19대 대선은 선거 1년 전인
2016년 5월부터 레임덕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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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연구가설 및 통계모델
의회와 행정부에 대한 방대한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미국은 인사청문
대상자와 상원의원의 이념(ideology)을 측정하여 후보자와 의원 사이의
이념적 근접성이 인준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 후보자의 이념과 관련된
객관적인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에
는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이념을 제외한 후보자의 윤리
적 문제와 업무능력 및 정책 전문성 등은 한국의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본 논문의 연구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후보자의 윤리적 문제를 살펴보면, 한국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
의 전문성이나 정책적 비전과 같은 업무수행능력보다는 그들의 도덕성에
훨씬 더 많은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손병권 2010;
최준영 외 2008). 또한 인사청문회에 대한 한국의 언론보도 역시 고위공
직 후보자의 정책적 성향이나 이념적 특성보다는 많은 부분 그들의 윤리
적 문제에 관련된 내용만을 다루고 있다(최준영ㆍ조진만 2009). 따라서
후보자의 윤리적 문제가 청문과정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우리의 정치현실
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윤리적 영역에 관한 요인
을 기존의 연구들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 자세하게 분석해보
고자 한다. 즉, 후보자 요인 중 윤리적 문제에 해당하는 15가지 요소를 3
개의 영역17)으로 구분한 후, 인사청문회와 언론매체 보도18)에서 고위공
17) 후보자의 윤리적 영역은 재산ㆍ가족문제에 해당하는 부동산, 뇌물/특혜, 주
식, 세금탈루, 위장전입, 가족관련 변수와 경력ㆍ위법문제에 해당하는 법규위
반, 학력/경력위조, 논문표절, 병역, 전관예우 변수 그리고 처신ㆍ이념문제에
해당하는 품행/발언, 과거처신, 역사인식, 이념/성향 변수로 분류하였다.
18) 국회 회의록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record/)을 통해 청문위원들
의 질의내용을 분석하였고,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언론의 의혹보도는 한국
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http://www.kpf.or.kr/site/kpf/main.do)에 접속하여 확
인하였다.
- 26 -
직 후보자 관련 의혹들이 각각의 항목에서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
여 해당되는 문제의 개수만큼 코딩19)하였다(재산ㆍ가족문제=0-6, 경력ㆍ
위법문제=0-5, 처신ㆍ이념문제=0-4). 후보자의 윤리적 문제와 국회의 임
명동의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있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1. 고위공직 후보자가 부동산 의혹, 세금탈루, 위장전입 등의
재산ㆍ가족문제를 많이 지니고 있을수록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진다.
가설 1-2. 고위공직 후보자가 전관예우, 논문표절, 병역문제 등의
경력ㆍ위법문제를 많이 지니고 있을수록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진다.
가설 1-3. 고위공직 후보자가 품행, 발언, 편향된 역사관과 이념 등의
처신ㆍ이념문제를 많이 지니고 있을수록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진다.
한편 전문성과 관련된 후보자 특성은 업무능력과 출신을 기준으로 구
분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책ㆍ전문성 영역은 후보자가 청
문위원들과 언론보도에서 업무경험, 정책일관성, 코드인사에 대한 문제제
기와 비판을 받았는지 여부로 측정하였다(정책ㆍ전문성=0-3). 그리고 후
보자의 출신20) 역시 국회의 동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19) 예를 들어, 특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와 언론보도에서 세금탈루, 위장전입,
병역문제, 전관예우에 관한 의혹을 받았으면 4개 요소에 윤리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고, 재산ㆍ가족문제=2, 경력ㆍ위법문제=2, 처신ㆍ이념문제=0
으로 코딩하였다.
20) 후보자의 출신과 관련된 독립변수는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였다. 내부승진의
경우 행정부 인사는 해당부처 출신 후보자를, 사법부 인사는 현직판사 출신
후보자를 내부승진인사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국회의원 요인은 전ㆍ현직 의
원 모두 국회의원 출신으로 간주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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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라는 판단 하에 해당부처 내부승진(내부승진=1, 내부승진이 아닌 경
우=0)과 국회의원직 경험유무(국회의원 출신=1, 국회의원 출신이 아닌
경우=0)를 확인하였다. 왜냐하면 내부승진자는 관련 공직에서 오랜 기간
업무를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지니고 있
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문성이 내부승진자에 대한 국회
의 임명동의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ㆍ현직 의원 출신
인 경우에도 해당 상임위 업무와 입법경험 등을 통해 정책적 측면에 대
한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무엇보다도 의정활동을
함께 수행한 동료들에 의해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렇지 않은 경우보다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을 것
(최준영ㆍ전진영 2012)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후보자의 전문성 영역과
관련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2-1. 고위공직 후보자가 업무경험, 정책일관성, 코드인사 의혹과
같은 정책ㆍ전문성의 문제를 많이 지니고 있을수록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진다.
가설 2-2. 고위공직 후보자가 해당 부처의 내부승진자일 경우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설 2-3. 고위공직 후보자가 전ㆍ현직 국회의원 출신일 경우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율 및 남은 임기,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지원 연설과 같은 대통령 차원의 정치적 자본이 고위공직 후보자가 상원
의 인준동의를 받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상당수의 연구 결
과가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대통령과 야당 사이의 정치적
갈등과 정국 주도권 경쟁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지지율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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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정치적 자본이 인사청문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 역대 국회ㆍ정부별 인사청문회 결과 현황
이같은 예상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경험적 근거를 역대 국회ㆍ정부
별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여주는 위의 [그림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오랜기간 지속적으로 받고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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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초반과 불통논란 및 국정농단 파문 속에 매우 낮은 지지율을 보이
며 국민의 촛불시위와 국회의 탄핵으로 물러났던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후반 고위공직인사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
다. 물론 이 기간동안 대통령과 관련된 요인 외에도 여러 많은 변수들이
인사청문회에 영향을 미쳤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다른 시기들을 살펴보
더라도 대통령의 정치적 자본은 고위공직 후보자의 거취와 국회의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의 경
우 대통령의 지지율21)과 대통령이 강력한 정치적 힘을 지닌 임기 초의
허니문 기간(대통령 취임 후 1년 이내=1, 나머지 기간=0) 및 정권의 권
력누수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레임덕 시기(1년 이내에 차기 대선이
있는 경우=1, 나머지 기간=0)가 인사청문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를 인사청문회라는 제도를 통해 분석해
보는 것은 상시화된 정파적 갈등이 제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정책적 함의를 지닌
다. 게다가 대표적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과 한국을 대상으로 ‘대통령 차
원’의 정치적 요소에 중점을 두고 의회의 인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
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한 비교정치학적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의 현실에 바탕을 둔 대통령과 관련된 가설은 양국이 같은
대통령제 국가임에도 상당히 다른 정치적 특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검증
해 볼 수 있는 의미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가설 3-1. 미국과 달리 한국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위공직 후보자가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1) 대통령 지지율은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 여부가 최종적
으로 결정되기 직전 발표된 지지율로 측정하였다. 참고로 본 논문에서 대통
령 지지율이 가장 낮은 경우는 12%, 가장 높은 경우는 8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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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2.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대통령의 임기 초반 발생하는 허니
문 효과가 고위공직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를 받을 가능
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설 3-3. 한국에서는 대통령의 임기 후반 발생하는 레임덕 효과가
고위공직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를 받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인사청문회라는 제도 자체가 국회라는 정치적 공간에서 운영된
다는 측면에서 정치환경적 요인 중 국회와 관련된 변수들은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수들 중에서도
국회 차원의 독립변수들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대통령제 국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여소야대와 같은 분점정부형태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론적으로 야당이 과반이상의 의석을 장악한 여소야
대 상황에서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원내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 가능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인사청문과정에서 분점
정부와 국회 임명동의 사이의 상호 연관성은 앞서 언급한 이론적 예측에
부합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여대야소ㆍ여소야대의 분점정부 상황과 관계없이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후보자의 비율은 그다지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예상은 한국의 경우 분점ㆍ단점과 같은 정부형태
(여소야대=1, 여대야소=0)가 국회의 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다는 선행연구들의 경험적 분석결과에서 역시 잘 드러난다(오승용 2004;
정진민 2008).
가설 4-1. 한국에서 분점정부 여부는 고위공직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
의를 받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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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한국의 국회는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정당 간의 정파
적 갈등이 더욱 심각하게 표출되고 있으며, 이런 입법교착이 단순히 법
안처리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회의 다른 정상적인 활동을 마비시키는 상
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전진영 2011; 정진민 2008). 따라서 인사청문
회가 여야 간 정파적 갈등정도가 심각한 상황에서 실시되는 경우에는 그
렇지 않은 경우보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 가능성이 낮아
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정치적 이해관계와 이념, 구성원이 상이한 여야 정당들이 정치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갈등을 표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
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국회의 정파적 갈등을 뛰어넘는 매우 심각한 대립상황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본 논문에서는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기
한 달 전부터 직권상정ㆍ점거농성, 장외투쟁ㆍ등원거부, 정당 차원의 상
호 고소ㆍ고발22)이 있을 경우 의회 내 정파적 갈등수준이 매우 높다고
측정하였다. 앞서 언급된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는 정파적 갈등수준이 매
우 높은 시기로 판단하여 1로, 그 외 나머지 기간은 0으로 코딩하였다.
가설 4-2. 여야 간 정파적 갈등수준이 높은 경우 고위공직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진다.
정파적 갈등수준이 높은 한국 의회정치의 특성을 감안하면 인사청문
을 주관하는 상임위원장의 당적 역시 후보자의 국회 동의 여부를 결정지
을 수 있는 주요한 변수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상임위원장이 국회 내 위
원회의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사청문을
수행하고 있는 인사청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야당 소속인 경우 그렇지 않
22) 선거법 위반처럼 개별 의원 차원에서 법률적 소송이 일어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대선 전후 빈번한 여야 정당 차원의 고소고발과 ‘대통령 탄
핵’, ‘행정수도이전’ 문제처럼 중요한 국가차원의 정치적 이슈를 정치권에서
스스로 풀지 못하고 사법의 영역에서 해결하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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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우보다 고위공직자 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얻을 가능성이 낮아
질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를 반영하여 상임위원장의 당적이 야
당일 경우 1로, 여당일 경우 0으로 코딩하였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였다.
가설 4-3. 인사청문을 주관하는 상임위원장의 야당소속 의원일 경우
고위공직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진다.
의회정치분야의 유명한 고전으로 통하는 메이휴(David Mayhew)의
연구23)에서는 의원들의 유일한 목적을 ‘재선(re-election)'으로 서술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학문적인 논쟁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의원들에게 재선이 매우 중요한 정치적 목표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의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관심사를 둘러싼 기존 학계의
논쟁을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검증해보고자 한다. 즉, 본인
의 정치적 상황 및 앞으로의 경력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차기 국
회의원 선거가 1년 이내에 실시될 경우를 1로, 나머지 기간을 0으로 설
정하여 의원과 선거, 인사청문제도와 국회 임명동의 간의 상관관계를 경
험적으로 고찰해 볼 것이다.
가설 4-4. 차기 총선이 1년 이내에 실시될 경우 고위공직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진다.
한국의 인사청문회는 본래 국회의 검증을 통해 보다 능력있는 인사를
23) 메이휴는 저서에서 미국 의원들을 오직 재선만을 목표로 삼는 정치적 행위
자로 묘사(all members of congress are single-minded seekers of
reelection)하였다. 미국 의원들의 정치적 목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David R. Mayhew. 1974. Congress: The Electoral Connection. Yale
University Press; Richard F. Fenno. 1978. Home Style: House Members
in their Districts. Little, Brown Co.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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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직에 임명하고자 했던 제도 도입의 취지를 지니고 있었지만, 시
간이 흐를수록 정파적 갈등만이 표출되는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였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아래의 [그림 3]에서 나타나듯이 최근 정권으로 올수
록 후보자가 국회의 임명동의를 얻지 못하고 낙마하는 비율이 지속적으
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각 정부별 국회동의를 얻지 못한 후보자의 비율
물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할 수 있
다. 최근 들어 예전보다 많은 문제점을 지닌 후보자를 임명하였기 때문
일 수도 있으며, 경제적 양극화와 사회의 다원화에 따른 여야의 정파적
갈등수준이 점차 높아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혹은 확인하기 힘든 또 다
- 34 -
른 요인에 의해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다. 본 논문에
서는 그러한 정권별 차이를 확인해보기 위해 각 정부별로 코딩(김대중
정부=1, 노무현 정부=2, 이명박 정부=3, 박근혜 정부=4, 문재인 정부=5)
하여 통계모델에 포함시켰다.
가설 5. 최근 정권에서 지명된 고위공직 후보자일수록 국회 임명동의
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진다.
지금까지의 논의가 기존의 연구들에서 이미 다루었던 독립변수들을
좀 더 세분화시키고 한국의 현실에 맞게 수정ㆍ보완한 것이라면, 앞으로
살펴볼 제도적 변수는 선행연구들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을 새
롭게 포함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제도주의(New Instituionalism)24)
에 의하면 사회적 규범이나 관습, 공식적인 규칙이나 법률 등과 같은 제
도에 의하여 정치적 행의자의 선호나 행위전략이 영향을 받게 되고, 그
결과 특정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출현하기 힘든 정치적 결과가 도출
된다고 인식되어진다. 다시 말해, 인간의 정치적 행위의 결과는 그들이
어떤 제도 아래에서 행위를 했는가에 따라 상당 부분 구속을 받게 된다
는 것이다(최준영ㆍ이동윤 2006). 이에 기반하여 본 논문에서도 인사청문
실시의 법적 근거와 고위공직의 특성에 따라 전혀 다른 정치적 반응과
국회 임명동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제도가 지닌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헌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국회법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가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지
규명해보고자 한다. 즉,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표결을 반드시 거쳐야하는
24) 신제도주의가 행위자에게 미치는 외생적 영향과 결과에 대한 보다 구체적
인 논의는 Douglas North. 1990. Institu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niveristy Press; James March and
Johan Olsen. 1989. Rediscovering Instituions: The Organizational Basis of
Politics. Free Press.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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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 후보자는 그렇지 않은 후보자들에 비해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
을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할 것이다(인사청문특별위원회=1,
해당 상임위원회=0).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되는 인사청문회는 논란
이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후 임명
강행ㆍ내정철회ㆍ자진사퇴 등의 최종적인 정치적 선택 및 책임을 대통령
과 후보자 본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장, 국무총리, 감사원
장 등은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에 따라 후보자의 최종 거취가 결정된다
는 점에서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국회 역시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는 정치적 부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각 부처 장
관 및 주요국가기관 기관장 등의 인사청문회에서 임명동의 여부를 정치
적 소신 혹은 정략적 목적으로 결정할 확률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 6.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치루는 고위공직 후보
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고위공직 후
보자에 비해 국회 임명동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인사청문 대상자가 맡게 되는 공직의 역할 및 성격에 따라 국회
의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다. 행정부 인사에 비해
대법관의 상원 인준이 훨씬 더 까다로운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입법
부, 행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민의 신뢰가 높고, 비교적 중립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법부 인사25)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더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사법부 인사=1, 사법부 인사가 아닌 경우=0). 반면 대통령이 지
명하고 행정부에서 계속 활동하게 될 내각 인사26)에 대해서는 전혀 다
25) 본 연구에서 사법부 인사는 사법기관인 대법원ㆍ헌법재판소와 준사법기관
으로 볼 수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된 인사로 간주
하였다.
26) 한국 인사청문제도에서는 행정부와 관련된 인사청문 대상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여 국무회의에 참가하는 고위공직 후보자만을
내각 인사로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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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한국 정치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국회의 검증이
상대적으로 더 엄격하였으며,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치적 이슈
에 대한 여야 간 갈등이 매우 첨예하였다는 점이다(내각 인사=1, 내각
인사가 아닌 경우=0).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사법부 인사와 내각 인사
에 대한 인사청문과정과 국회의 임명동의 결정 여부가 어떤 차이점을 보
일지 학문적인 차원에서 분석해 보려고 한다.
가설 7-1. 사법부와 관련된 고위공직 후보자들을 그렇지 않은 고위공
직 후보자들에 비해 국회 임명동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가설 7-2. 내각을 구성하는 고위공직 후보자들은 그렇지 않은 고위공
직 후보자들에 비해 국회 임명동의를 받을 가능성이 낮다.
후보자가 이끌어갈 기관의 특성과 담당하게 될 업무의 성격 역시 인
사청문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점차 양극화
(polarization)가 심해지는 미국 상원이지만 흥미롭게도 외교안보인사27)
의 청문과정에 있어서만큼은 초당파적(bipartisan)인 모습을 보인다. 그러
나 한국에서는 통일외교안보 이슈가 정쟁의 소재로 전락하는 일이 매우
잦으며, 특히 대북문제에 있어서는 여야의 인식과 정치적 입장이 매우
큰 간극을 나타낸다. 이는 언론의 보도뿐만 아니라 기존의 연구 결과들
을 통해서도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실이다(강원택 2012; 박찬표 2008).
또한 종합편성채널 선정을 두고 여야 간의 치열한 논쟁과 갈등이 오
랜 기간 지속되었던 것이 잘 보여주듯 최근 들어 미디어와 SNS 등의
폭발적인 영향력 확대로 문화방송 관련 상임위원회와 정부 부처의 정치
적 위상과 그 중요성이 매우 강화되었다. 따라서 해당 분야 업무를 책임
27) 한국의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ㆍ통일부 장관ㆍ국방부 장관ㆍ국정원장ㆍ합동
참모의장을 외교안보인사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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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될 후보자들28)은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
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흔히 ‘5대 권력기관29)’이라고 불리는 부처에 지명
된 고위공직 후보자들 역시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힘과 정보력, 사
정기관이 미칠 수 있는 정치ㆍ사회적 파급력 등으로 인해 다른 인사청문
대상자들보다 국회의 견제를 더욱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외교안보인사(외교안보인사=1, 외교안보인사가 아닌 경
우=0), 문화방송인사(문화방송인사=1, 문화방송인사가 아닌 경우=0), 주
요 권력기관장(권력기관장=1, 권력기관장이 아닌 경우=0)이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을 가능성이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
하였다.
가설 7-3. 통일외교안보 관련 부처에 지명된 고위공직 후보자들은 그
렇지 않은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비해 국회 임명동의를 받
을 가능성이 낮다.
가설 7-4. 문화방송통신 관련 부처에 지명된 고위공직 후보자들은 그
렇지 않은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비해 국회 임명동의를 받
을 가능성이 낮다.
가설 7-5. 권력기관과 관련된 고위공직 후보자들은 그렇지 않은 고위
공직 후보자들에 비해 국회 임명동의를 받을 가능성이 낮다.
지금까지 한국의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회
의 동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후보자 특성과 정치적 환경, 제
도적 변수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총 스무 개의
28) 문화체육관광부 장관ㆍ방송통신위원장을 문화방송 관련 인사로 간주하였다.
29) 국정원장ㆍ감사원장ㆍ검찰총장ㆍ경찰청장ㆍ국세청장을 권력기관장으로 간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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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t (P: Y =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
= α + β1*재산ㆍ가족문제 + β2*경력ㆍ위법문제 + β3*처신ㆍ이념문제
+ β4*정책ㆍ전문성 + β5*내부승진 + β6*국회의원 + β7*대통령 지지율
+ β8*허니문효과 + β9*레임덕효과 + β10*분점정부 + β11*정파적 갈등수준
+ β12*상임위원장 + β13*총선여부 + β14*정권차이 + β15*소관위원회
+ β16*사법부인사 + β17*내각인사 + β18*외교안보인사 + β19*문화방송인사
+ β20*권력기관장
가설이 제시되었는데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분석모델을 수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각 회귀계수는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 여부에 미치는 각 변수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나타낸다.
다음 장에서는 연구모델의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그것이 나타내는 정치
학적 의미와 제도개선과 관련된 현실적 함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통계 결과에 부합하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예외적 케이스
를 선정하여 사례연구를 통해 계량적 연구결과를 보완할 것이다.
[표 6] 연구분석모델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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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국회동의O 국회동의X 차이값 t-test
후보자 요인








제 4 장 경험적 분석의 결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각각의 독립변수들이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동의 여부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는지를 살펴보
기 위해, 국회동의를 얻은 후보자 집단과 그렇지 않은 후보자 집단 사이
의 독립변수들의 평균값을 t-test를 통해 비교해 보았다. 아래의 [표 7]
을 보면, 검증의 결과 두 후보자 집단 사이에 각 독립변수들이 국회 임
명동의 결정에 미친 영향력의 차이는 재산ㆍ가족 관련 문제의 경우 유의
수준 p<0.001 하에서, 경력ㆍ위법 관련 문제의 경우 유의수준 p<0.01 하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각각 t=3.85, t=3.15). 따라서 후보
자 요인만을 고려한다면, 재산ㆍ가족 및 경력ㆍ위법 관련 도덕적 문제들
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후보자 요인
중 처신ㆍ이념 및 정책ㆍ전문성 관련 문제와 정치환경적 특성 중 대통령
지지율과 정권의 차이는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동의 여부에 미친
영향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7] 국회동의 여부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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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ㆍ가족문제 0: 문제가 전혀 없다 --- 6: 모든 항목에 문제가 있다
경력ㆍ위법문제 0: 문제가 전혀 없다 --- 5: 모든 항목에 문제가 있다
처신ㆍ이념문제 0: 문제가 전혀 없다 --- 4: 모든 항목에 문제가 있다
정책ㆍ전문성문제 0: 문제가 전혀 없다 --- 3: 모든 항목에 문제가 있다
* 정치환경적 특성
대통령 지지율 0 - 100 (최소값: 12, 최대값: 83)
정권차이 1: 김대중정부 2: 노무현정부 3: 이명박정부 4: 박근혜정부 5: 문재인정부
*양쪽꼬리검정(two-taled test) 결과
***p<0.05, **p<0.01, ***p<0.001
또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우선 교차분석을 통하여
각 독립변수들과 국회의 임명동의 여부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카이제
곱(Pearson Chi-Square) 검정을 통해 각각의 독립변수들과 국회의 임명
동의 간의 통계적 유의성 역시 검토하겠다. 구체적인 결과값은 아래의
[표 8]에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 41 -
독립변수 분 류 국회동의O 국회동의X chi2ㆍp-value
내부승진
내부승진O 142 21 chi2=6.6516
p=0.010*내부승진X 142 44
국회의원
국회의원O 38 7 chi2=0.3211
p=0.571국회의원X 246 58
허니문 효과
취임 1년 이내 87 31 chi2=6.8777
p=0.009**그 밖의 기간 197 34
레임덕 효과
퇴임 1년 이내 37 10 chi2=0.2520
p=0.616그 밖의 기간 247 55
분점정부
여소야대 138 27 chi2=1.0556
p=0.304여대야소 146 38
정파적 갈등
정파적 갈등O 100 42 chi2=18.9052
p=0.000***정파적 갈등X 184 23
상임위원장
야 당 139 37 chi2=1.3472
p=0.246여 당 145 28
총선여부
1년 이내 총선 69 14 chi2=0.2219
p=0.638그 밖의 기간 215 51
소관위원회
특별위원회 84 14 chi2=1.6926
p=0.193상임위원회 200 51
사법부 인사
사법부 인사 101 8 chi2=13.3192
p=0.000***그 밖의 인사 183 57
내각 인사
국무위원 127 43 chi2=9.7280
p=0.002**그 밖의 인사 157 22
외교ㆍ안보
인사
외교안보 인사 29 8 chi2=0.2453
p=0.620그 밖의 인사 255 57
문화ㆍ방송
인사
문화방송 인사 11 6 chi2=3.2764
p=0.070그 밖의 인사 273 59
권력기관장
권력기관장 39 8 chi2=0.0921
p=0.761그 밖의 인사 245 57
[표 8] 국회동의 여부와 독립변수들의 관계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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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표 8>를 통해 각 독립변수들에 따른 국회동의 결과가 전체적
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카이제곱 검정
은 내부승진ㆍ허니문 효과ㆍ정파적 갈등ㆍ사법부 인사ㆍ내각 인사와 관
련된 변수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좀 더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정파적 갈등과 사법부 인사의 경우 유의수준 p<0.001
하에서 허니문 효과, 내각 인사는 유의수준 p<0.01 하에서 마지막으로
내부승진 후보자의 경우에는 유의수준 p<0.05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정파적 갈등ㆍ사법부 인사ㆍ내각 인사ㆍ허니문 효과ㆍ내
부승진의 순서대로 각각 chi2=18.9052, chi2=13.3192, chi2=9.7280,
chi2=6.8777, chi2=6.6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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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후보자 요인
우선 후보자 요인과 관련된 독립변수들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본 연구
에서 후보자와 관련된 특성은 크게 윤리적 문제, 전문성 차원, 출신 여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고, 그 후 각 변수들의 성격에 따라 다시 여
섯 개의 차원으로 세분화시켜 분석하였다. 정치적 환경 및 제도적 특성
과 같은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자 요인과 관련된
독립변수들만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아래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4] 후보자 요인과 관련된 독립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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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리적 문제
국회 인사청문회 진행과정에서 여야의 정쟁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
고, 미디어와 온라인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바로 후보자의 개
인적인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윤리적 문제이다. 이처럼 한국에
서 표면적으로 인사청문제도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
는 고위공직 후보자의 윤리적 문제들은 분석결과 국회의 임명동의 여부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앞에 제시된 [그림 4]가 보여주
듯이 재산ㆍ가족, 경력ㆍ위법 문제가 많이 존재하는 후보자일수록 국회
의 날카로운 검증과 의혹 제기 앞에 무너질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그중에서도 부동산 의혹, 뇌물/특혜, 주식, 세금탈루, 위장전입,
가족관련 문제와 연관된 재산ㆍ가족문제가 99% 신뢰수준(p=0.002)에서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규위반, 학력/경력위조, 논문표절, 병
역문제, 전관예우 등과 같은 경력ㆍ위법 항목에서 문제가 존재할 경우
95% 신뢰수준(p=0.018)에서 국회의 동의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품행/발언, 과거처신, 역사
인식, 이념/성향이 포함되는 처신ㆍ이념 문제의 경우 회귀계수가 음의
방향(coef=-0.24)으로 나타나며 국회동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
은 보였지만,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하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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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성 측면
고위공직 후보자가 해당 분야에 해박한 식견을 지니고 있으며, 업무와
관련해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기가 한결
수월해진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미국의 선행연
구들에서는 이런 전문성 및 자질을 대통령에 의해 후보자가 내정되고 난
이후부터 인준투표가 있기까지의 기간 동안 주요 신문 사설에 실린 후보
자에 대한 기사를 분석하여 자질을 측정30)하고 있다(최준영ㆍ전진영
2012).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처럼 후보자의 전문성을 제대로 측정하
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대안적으로 후보자가 인
사청문과정에서 업무경험, 정책일관성, 코드인사와 관련된 영역에서 청문
위원에게 비판적 질의를 받았거나 언론의 부정적 보도가 얼마나 있었는
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정책ㆍ전문성 문제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앞의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후보자가 정책ㆍ전문성과 관
련된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은 국회의 임명동의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p=0.345).
30) 대법관에 대한 상원의 인준투표를 분석하고 있는 미국의 연구들은 뉴욕타
임즈(The New York Times), 워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 시카고
트리뷴(Chicago Tribune)과 같은 주요 일간지 사설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여
0점(해당 분야의 자질이 가장 떨어지는 후보)에서 1점(해당 분야의 자질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우리의 경우 후보자의
전문성과 자질을 정교하게 측정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관련된 데이터 역
시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하나의 대안으
로 해당부처 내부승진과 전ㆍ현직 국회의원 여부를 확인하여 후보자의
출신 배경이 국회의 임명동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았다. 앞의 [그림 4]를 보면, 내부승진과 국회의원 출신 두 변수 모두 고
위공직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각각 p=0.006, p=0.031).
[그림 5] 내부승진과 국회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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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5]와 [그림 6] 모두에서 두 집단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결과를 보이는 것처럼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고
위공직 후보자가 해당 부처에서 내부승진을 한 인사이거나 국회의원 경
험이 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고위공직 후보자들보다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국회의원 출신과 국회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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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치환경적 특성
다음으로는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당시 정국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환
경적 특성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동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해 보
기로 한다. 본 논문에서 정치적 환경과 관련된 특성은 크게 대통령 차원,
국회 차원, 정권 차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고, 그 후 각 변수들의
성격에 따라 다시 여덟 개의 차원으로 세분화시켜 살펴보았다. [그림 7]
은 후보자 요인과 제도적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채 오직 정치환경적 특
성과 관련된 독립변수들이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 여
부에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7] 정치환경적 특성과 관련된 독립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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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차원
일반적으로 새로운 정권이 출범한 직후에는 여러 우호적인 정치 환경
과 국민들의 기대감으로 인해 대통령의 지지율이 매우 높은 경향을 나타
낸다. 이처럼 대통령이 강력한 정치적 힘을 지닌 임기 초 허니문 기간에
는 의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크며, 따라서 의원들은 대
통령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
는 정치적 자본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공직 후보
자에 대해 상하원 의원들은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정치적 유
인이 매우 높다는 미국의 많은 경험적 연구결과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한국 인사청문회에서는 미국과는 전혀 다른 형태
의 정치적 결과들이 도출되고 있는 것을 위의 [그림 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대통령 지지율과 잔여임기(허니문 기간 혹은 레임덕
시기)가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각각 p=0.785,
p=0.745, p=0.097). 또한 세 독립변수 모두 회귀계수가 국회동의와 음의
상관관계(각각 coef=-0.004, coef=-0.145, coef=-0.799)를 보이고 있는 점
역시 미국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지점이며, 이는 학술적 관심을 불러일으
키는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지지율
이 높을수록, 대통령 취임 초기인 허니문 기간일수록 고위공직 후보자가
상원의 인준동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미국과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
주기 때문이다. 즉, 본 논문의 통계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과는 반대
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을수록,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임기
초 허니문 기간일수록, 인사청문 대상자가 국회의 임명동의를 얻는데 훨
씬 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는 대선 직후
여야의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파적 갈등이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정
치적 공간을 통해서 더욱 확대 재생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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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경험적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한국과 미국의 제도 운
영상의 현저한 차이는 현실정치는 물론 학문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함의
를 지닌다. 기존 문헌 검토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 선행연구들의 이론
적ㆍ경험적 논의는 분명 한국의 제도 및 정치개혁에 있어서 일정 부분
적실성을 지니며, 나름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
나 양국의 권력구조 및 정부형태가 삼권분립과 대통령제라는 표면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그 세부적인 특성과 구체적인 운영에서는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서 일부 정치세력이 진지한
내부적 고민과 치열한 사회적 논의과정 없이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미
국식 정ㆍ부통령제’ 도입을 섣불리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
한 자세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닌 정치현실과 정치문화 및 특수성
을 외면한 채 미국의 정치제도 및 미국 정치학계의 논의를 있는 그대로
한국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31) 역시 앞으로 보다 신중하게 제기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1) 미국식 원내정당모델과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의 도입 등이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 51 -
2. 국회 차원
정치적 환경 중에서도 국회와 밀접하게 관련된 변수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정파적 갈등수준이 인사청문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
로 나타났다(p=0.000). 특히 앞의 [그림 7]과 아래의 [그림 8]에서 정파적
갈등수준에 따른 결과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처럼 여야 정당 간의
정파적 갈등수준이 매우 높은 경우 고위공직 후보자가 국회의 동의를 받
을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coef=-1.364). 이러한
통계적 결과는 한국의 의회정치에 있어 여야 사이의 정파적 갈등이 일상
적인 국회 운영과 입법 활동을 넘어서서 우리 정치 전반에 매우 크고 강
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8] 정파적 갈등과 국회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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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환경과 관련된 또 다른 변수들인 분점정부, 상임위원장, 총선
의 시기는 인사청문 대상자 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좀 더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상임위원장 변수의 경우 위원장이 야당소속 의원일 때 회귀
계수가 음의 방향(coef=-0.35)으로 나타나며 국회동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은 보였지만,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총선이 열리는 시기 역시 예상과 달리 국회 인사청문회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점정부 변수는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 환
경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흥
미롭다. 미국 정치학계에서는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의회의 다수당을 차
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대통령이 의회에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영
향력이 현저하게 달라진다는 학자들 사이의 합의(consensus)가 존재한
다. 즉, 상원을 야당이 장악했을 경우 대통령의 의제(agenda) 혹은 인사
권(nomination)이 그 반대의 상황보다 좌절될 확률이 더 높아지며, 따라
서 인사청문회 역시 분점정부보다 단점정부일 때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진다. 지금까지 미국 학계에서 나온 다양한 실증적 연구결과
들은 이러한 이론적 논의가 경험적으로 타당하다는 점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Binder and Maltzman 2002; Black et al. 2007; Epstein et al. 2006;
King and Riddlesperger 2013; Ostrander 2016; Primo et al. 2008). 그러
나 한국의 인사청문과정에서는 분점정부 변수가 고위공직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회귀계수가 양의 방향(coef=0.69)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미
국과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는 여대야소ㆍ여소야
대에 관계없이 일상적인 정파적 갈등과 빈번한 여야의 대립이 입법과정
과 정책결정에 상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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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권 차원
마지막으로 역대 정권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포함시킨 정권 변수도
국회의 공직후보자 임명동의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 부분에서 국회의 임명동의 여부를 각 정
부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노무현 정부 당시 국회의 임명동의를 획득
하지 못한 케이스는 약 8.8%에 불과한 반면, 이명박ㆍ박근혜ㆍ문재인 정
부에 들어서는 그 비율이 3배 이상 증가32)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처럼 최근 정부에서 지명된 인사일수록 낙마하거나 국회의 동의
를 얻지 못하는 확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였음에도 가설
과 달리 정권 변수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게 나타난 것은 이미 정치적
환경 모델에 포함된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이 이러한 정권 간의 차이를
상쇄하며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32) 각 정부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인사청문 케이스의 비율은 김대중
정부 12.5%, 노무현 정부 8.8%, 이명박 정부 24.3%, 박근혜 정부 18.4%, 문
재인 정부 25.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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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제도적 변수
앞에서 살펴본 후보자 및 정치환경과 관련된 변수들은 기존 연구들에
서도 어느 정도 다루었던 내용을 좀 더 세분화시키고 보완한 것이었다
면, 본 절에서 살펴볼 제도와 관련된 변수들은 선행연구들에서 전혀 고
려하지 않았던 요인들이라는 점에서 학문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연구에서는 인사청문회의 실시 근거가 되는 여러 규정들을 고
려한 제도적 변수가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동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제도적 변수와 관련된 특성은 크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위원회와 공직의 성격 두 가지로 구분하였고, 그 후 각 변수들의
특성에 따라 다시 여섯 개의 차원으로 세분화시켜 살펴보았다.
[그림 9] 제도적 변수와 관련된 독립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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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는 후보자 요인과 정치환경적 특성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적 변수와 관련된 독립변수들이 국회의 임명동의 여부에 미치는 영
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분석결과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
의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사법부 인사가 유
일하였다(p=0.02). 즉, 사법부에 지명된 고위공직 후보자의 경우 행정부
처에 지명된 인사보다 국회의 동의를 받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coef=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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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관위원회
헌법에 근거한 규정에 따라 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국무총리ㆍ감사
원장ㆍ대법관ㆍ헌법재판관 등의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청문과정이 진
행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국회법에 의거해 각 부처 장관 및 주요 국
가기관 기관장 등의 인사청문이 열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나타나는
국회동의 여부에 대한 차이는 위의 [그림 9]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지 않았다. 그리고 앞에 제시한 가설 6과 달리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표결(임명동의안 혹은 선출안)이 반드시 필요한 고
위공직 후보자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후보자들에 비해 국회의 임명동의
를 받을 확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coef=-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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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법부 및 내각 인사
행정부 고위공직 후보자보다 대법관에 대한 상원의 인준동의가 훨씬
까다로운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중립적, 객관적인 이미지
가 강한 사법부 인사들이 예상대로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좀 더 수월하
게 국회의 임명동의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0]에서 두 집단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처럼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와 같은 사법기관(혹은 준사법기관)에 지명된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행정
부에 지명되어 장차 대통령과 내각에서 호흡을 맞추게 될 인사들보다 국
회 인사청문회에서 더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oef=1.61).
[그림 10] 사법부 인사와 국회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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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앞의 가설 7-1과 7-2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인사청문과정에서 대
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은 그렇지 않은 후보자들에 비해 보다
엄격한 국회의 검증과 날카로운 야당의 공격을 극복해야 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국회라는 정치적 공간에서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슈는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학문적으로 입증한다
는 의의를 지닌다. 또한 미국과 한국의 사례를 비교해 볼 때, 사법부 인
사에 대한 의회의 청문과정 및 임명동의 결과가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
난다는 점에서 양국 의회정치의 특성 및 정치문화에서의 차이점을 경험
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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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교안보 및 문화방송 인사
한국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세력의 정치적ㆍ이념적 갈등이 가장 두드
러지게 나타나는 대북문제를 다루는 외교안보부처 인사와 점차적으로 사
회적 영향력과 중요성이 강조되는 문화ㆍ방송ㆍ통신 분야를 관장하는 문
화방송 관련 인사들은 다른 분야의 후보자들보다 청문과정에서 발생한
첨예한 정파적 갈등으로 인해 국회의 임명동의를 얻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분석결과 외교안보 및 문화방송 관련
부처에 지명된 고위공직 후보자들은 회귀계수가 음의 방향(coef=-0.04,
coef=-0.58)으로 나타나며 해당 직위가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는데 부정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
주주의로 점차 발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정권들은 정보
와 수사권을 지닌 권력기관을 정치에 활용하려는 유혹에서 크게 자유롭
지 못했다. 이런 역사에서 비롯된 경험적 근거를 반영하여 소위 ‘5대 권
력기관장’으로 일컬어지는 국정원장ㆍ감사원장ㆍ검찰총장ㆍ경찰청장ㆍ국
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야당의 반발과 견제가 매우 심할 것이며,
따라서 국회의 임명동의과정 역시 순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
한 인사청문제도가 본격적으로 정착된 노무현 정부 이래로 윤성식 감사
원장 후보자(노무현 정부),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 천성관 검찰총장 후
보자(이상 이명박 정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
자(이상 박근혜 정부) 등 권력기관에 지명된 상당히 많은 인사들이 정권
에 관계없이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사실을 상기해보더라도 이러한 연
구가설 설정은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권력기관장
변수가 국회의 임명동의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 유의미성을 갖지
못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p=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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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사례 분석
지금까지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 결정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을 크게 3가지 변수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한국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정파적 갈등수준, 후보자의 재산ㆍ가족 문제, 사법부
인사, 전ㆍ현직 국회의원, 해당부처 내부승진 여부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계량적 분석의
결과가 인사청문제도를 둘러싼 우리의 정치 현실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하여 검증하고, 회귀분석에서 충분히 설명
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한다.
해당부처 내부승진 후보자, 전ㆍ현직 의원 출신 후보자, 사법부에 지
명된 후보자들은 그렇지 않은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을 확률33)이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후보
자들 가운데 낙마한 인사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청문회가 개최되는 시기
의 정치적 환경에 보다 큰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여야 간의 정파적 갈등수준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는 국회의 임명동의를
얻는데 유리한 후보자들의 개인적 배경도 그 효과가 많이 상쇄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 때 외교부 장관으로 지명된 송민순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외교부 주요 요직을 섭렵한 오랜 경력을 지닌 유능한 외교관이라
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국회
본회의장 점거농성으로 악화된 여야 관계가 인사청문회에까지 반영되어
결국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었다. 또
한 이명박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한 전재희 후보자 역시 현
33) 한국의 인사청문회에서 해당부처 내부승진 후보자들은 약 87%, 전ㆍ현직
의원 출신 후보자들은 약 84%, 사법부에 지명된 후보자들은 약 93%의 확률
로 국회의 동의를 얻었다. 반대로 非 내부승진, 非 국회의원, 非 사법부 후보
자들이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을 확률은 각각 약 76%, 약 81%, 약 7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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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원이었지만 여야의 정국 주도권 다툼 속에 인사청문회조차 치루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즉, 18대 국회 개원 직후 여야가 원구성을
둘러싼 공전을 거듭하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했고, 전재희 후보자
는 끝내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이 강행되어 야당의 극심한 반발 속에 장
관 업무 수행에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사례 역시 주목할 만하다. 2012년
헌법재판관 후보자 시절에는 200명 이상의 의원들에게 찬성표를 받으며
무난하게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였지만, 2017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로 지명된 후에는 임명동의안이 3개월 넘게 국회에서 계류하다 결국 본
회의에서 부결되는 결과를 받게 되었다. 이는 대선 직후 민주당과의 치
열한 상호 고소고발전으로 정부여당에 대해 정치적 앙금이 남아있던 국
민의당 의원들의 예상보다 많은 반대표가 핵심적인 역할34)을 하였다. 다
만 개신교계에서 김 후보자의 과거 판결이 동성애를 옹호하였다고 주장
하며 이를 문제삼아 김 후보자 임명에 격렬하게 반발하였던 것 역시 야
당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
능성은 있다.
한국 인사청문회의 고유한 특징 중 하나가 후보자의 윤리적 문제가
매우 부각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후보자가 윤리적 문제를 많이 지닐수록
국회의 동의를 받을 확률이 더 낮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앞 부분에서 경
험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 지명된 이완구 국무총리
와 황교안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는 이러한 분석에 부합하지 않는 대표
적인 케이스로 볼 수 있다. 두 후보자 모두 부동산ㆍ뇌물ㆍ세금ㆍ가족ㆍ
병역ㆍ전관예우ㆍ언론관 등 수많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윤리적 의혹이 제
기되었고,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거센 사퇴 압력을 받았다. 하지만 여러
34) 김이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지 약 2주 후 있었던 김명수 대법원
장 인준표결은 예상과 달리 국민의당의 찬성 속에 가결되었다. 이는 표결 직
전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대선 당시의 상호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
하였고, 또한 민주당이 국민의당의 선거구제 개편 요구에도 긍정적으로 답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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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두 후보자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동의안이
통과되어 국무총리로 임명되었다. 이를 통해 도덕적 문제가 많은 후보자
라도 대통령의 임명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여대야소라는 유리한 정치적
환경이 더해지면, 결국엔 국회의 동의를 받아 해당 공직에 임명될 가능
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본 논문에서 설정한 독립변수들로 설명되지 않는 몇몇 사례들
을 살펴보자. 우선 현역 국회의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된 유시민
후보자의 경우는 윤리적 문제도 다른 후보들에 비해 많지 않았고, 여야
사이의 정파적 갈등수준도 크게 높지 않았으며, 청문회가 열린 해당 상
임위원회 위원장도 여당의원35)이어서 다른 후보자였으면 인사청문회가
비교적 우호적인 환경에서 진행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오래전부터 야당과의 정치적 대립에 앞장섰으며, 같은 여당
소속 의원들과도 정부정책, 개혁의 속도 등을 두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노출한 유 후보자에 대한 대다수 의원들의 부정적 감정36)이 제도에 반
영되어 결국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었다.
또한 2003년 초 노무현 정부 초대 국정원장으로 지명된 고영구 후보
자 역시 이념적 편향성과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로 최초 여야 합의에 의
한 부적격 경과보고서가 정보위원회에서 채택되었다. 그러나 국회의 합
의된 의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였으며, 이로 인
해 정국은 급속히 악화되었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많은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두 가지 사례를 통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국회의 합의된
반대 의견에도 이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최종 임명결정을 제지할 수 있
는 실질적인 제도적 수단이 없다는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할 수
35) 17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장은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열린
우리당의 이석현 의원이었다.
36)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은 인사청문회 개최 전부터 유시민
후보자에 대한 날선 검증을 예고하며 대통령과 후보자를 계속 압박하였으며,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마저 노무현 대통령에게 유시민 의원의 장관 내정
을 철회해줄 것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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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리고 후보자에 대한 의원들의 호불호, 대통령의 임명강행 의지도
인사청문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는 사실 역시 발견할 수 있
었다.
2011년 1월, 내정된지 13일만에 낙마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사
례도 매우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된다. 당시 국회의 의석분포를 살펴보면,
여당인 한나라당이 압도적인 국회 다수당(172석)의 위치를 점하였으며,
보수성향의 자유선진당(16석)과 미래희망연대(8석), 친여성향의 무소속(7
석)까지 포함하면 전체의석에 2/3에 달하는 200여명의 의원들이 범보수
연합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리고 2010년 7월과 10월에 있었던 재보궐선
거에서도 집권여당이 불리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을 깨고 한나라당은
승리를 거둬 정국의 주도권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는 동력을 얻었
다. 또한 당시 한나라당의 지도부는 안상수 대표ㆍ홍준표 최고위원ㆍ심
재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친이계 의원들이 대
다수를 이루고 있었는데 왜 여당은 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수많은 의
원들이 한목소리로 정 후보자를 ‘부적격’이라고 규정하며 사퇴를 요구했
을까? 다시 말해, 이처럼 매우 유리한 정치적 상황에서 왜 대통령이 지
명한 감사원장 후보자는 청문회라는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못하고 떠밀
리듯 물러나야 했을까?
이는 대통령의 참모였던 청와대 민정수석이 고도의 독립성과 중립성
을 요구하는 감사원장에 임명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즉, 감사원이
라는 기관의 헌법상 지위와 역할을 고려해 봤을 때 대통령 측근으로 민
간인 사찰 논란과 전관예우 의혹을 지닌 후보자가 감사원장이 되는 것은
여당 의원들과 보수 언론이 보기에도 매우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
다. 이처럼 해당 공직이 지니는 고유한 특성 및 정치적 상징성 등은 후
보자의 거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핵심적 요소가 될 수 있다.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매우 높은 한국에서 교육부 장관이라는 공직이
주는 의미 역시 다른 직위와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청문과
정에도 고스란히 반영되는데, 대부분의 고위공직 후보자들에게 논문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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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일반적으로 국회 임명동의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변수는 아니었다. 그러나 만약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된다면 이는 매우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역대 교육부
장관 후보자들 중 논문표절 문제가 있었던 김병준ㆍ김명수 후보자가 결
국 낙마하였고, 김상곤 후보자 역시 야당과 언론의 혹독한 비판 앞에
매우 힘든 과정을 거치며 가까스로 임명되었다는 사실에서 잘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도 후보자의 개인적 변수 중 특히 이중국적과 관련된 문제는
여론의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매우 휘발성 강한 소재였다. 박근
혜 정부에서 처음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던 김
종훈 후보자는 본인의 이중국적 논란으로 자진사퇴하였고, 헌정 사상 최
초의 여성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후보자였던 장상 이화여대 총장과 강
경화 유엔(UN) 정책특별보좌관은 모두 자녀의 미국 이중국적 문제로 국
회의 임명동의를 받는데 실패37)하였다.
마지막으로 후보자 개인의 역사관ㆍ가치관ㆍ종교관ㆍ철학 등도 국회
인사청문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다음의 사례들은 보여주고 있다.
우선 박근혜 정부 당시 지명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민감한 ‘친일 역사관 논란’에 휩싸이며 야당과 언론의 반발 속에 청
문회도 치루지 못하고 자진사퇴하였다. 또한 얼마 전 문재인 정부의 초
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된 박성진 후보자는 집권세력과 어울리지
않는 보수적인 역사관에 이어 유사과학에 불과한 창조과학 신봉 논란까
지 불거지며 결국 낙마하였다. 이러한 두 사례는 후보자의 개인적 변수
들 중 재산문제, 위법행위, 논문표절, 과거처신뿐만 아니라 가치관과 철
학도 국민의 통념과 어긋나거나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면 얼마든지
37) 장상 후보자는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고, 강경화 후보자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끝내 채택되지 못했다. 다만 법
적 구속력을 지니는 인준동의안과 달리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정치적
구속력만 지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화 후보자를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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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내부승진 인사였지만, 당시 전효숙 헌재소장 후
보자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갈등으로 해당 상




3선의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배경에
도 불구하고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인




2012년 헌법재판관 후보자 당시에는 200명이 넘는 의원
들의 찬성표를 받았지만, 2017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





두 후보자 모두 부동산ㆍ세금ㆍ가족ㆍ병역ㆍ전관예우
등 수많은 분야에서 윤리적 의혹이 제기되고 사퇴압력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객관적 환경은 비교적 좋았지만,
후보자에 대한 대다수 여야 의원들의 부정적인 감정이




이념적 편향성과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로 최초 여야
합의에 의한 부적격 경과보고서가 정보위원회에서 채택




대통령의 참모였던 민정수석이 고도의 독립성과 중립성
을 요구하는 감사원장에 임명된 것에 대한 여당 내부의
반발과 보수 언론의 반대로 결국 내정 13일만에 사퇴함.
국회의 검증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역대 인사청
문회 중 특색있는 일부 사례들을 선별하여 분석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아
래의 [표 9]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된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들은 (김상곤 후보자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국회의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의 이중국적
논란으로 자진사퇴하였으며, 장상 국무총리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 친일 역사관 논란으로, 박성
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보수적인 역사관 및















































제 5 절 종합적 논의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한국의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회 차원의 동의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에 대한 경험적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10], [표 11]
에 제시되어 있다. 앞 부분의 [표 7]과 [표 8]에서 T 검정(t-test), 카이
제곱(Pearson Chi-Square) 검정, 다중공선성 문제(Multicollinearity) 등
을 확인해본 결과, 이 분석모델은 국회의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 여부를 설명하는데 있어 모델의 적합성 측면에서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N 349 349 349 349
Pseudo R2 0.09 0.08 0.06 0.19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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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10]에서는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동의요인을 각 모
형별로 분석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수들을 전
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후보자 특성에 관련된 요인부터 살펴보
도록 하자.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자 요인과 관련
된 독립변수들만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보자 모형]에서는 후보자의 재산
ㆍ가족, 경력ㆍ위법 문제와 내부승진, 국회의원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
입, 병역비리 등의 윤리적 문제가 많이 존재하는 후보자일수록 그러한
의혹이 제기되지 않은 후보자에 비해 국회의 날카로운 검증을 통과하기
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해당 부처에서 오랜 경력을 가진 내
부승진 후보자와 전ㆍ현직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는 그렇지 않은 후보자
에 비해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적어도 [후보자 모형]만 놓고 본다면 한국의 인사청문제도는 많은 논
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에 적합
한 유능한 후보를 임명한다는 본래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되게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왜냐하면 윤리적 문제
가 많은 후보자일수록 국회의 검증 과정에서 낙마할 확률이 높아지며,
전문성과 경력, 정무적 감각이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자에 비해 뛰어나다
고 할 수 있는 해당부처 내부승진 혹은 의원출신 후보자는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 공직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
른 변수들을 통제한 [통합 모형]에서는 후보자의 재산ㆍ가족, 경력ㆍ위법
문제에 관한 변수들은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상실하였다. 다만 내부승진
및 국회의원 변수는 [통합 모형]에서도 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각각 p=0.008, p=0.014).
다음으로 인사청문회가 실시될 당시의 정국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의
영향력에 대해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후보자 및 제도와 관련된 변수들
을 통제하지 않은 [정치환경 모형]에서는 유일하게 정파적 갈등수준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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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변수들을 모두 통제한 [통합 모형]에서
는 정파적 갈등수준과 상임위원장의 당적이 인사청문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주
관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38)이 야당소속 의원인 경우에는 그 반대의 상
황보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p=0.047).
한편 대통령과 관련된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 3-1, 3-2, 3-3이 검증되었
다는 점을 의미한다. 대통령의 정치적 자본(presidential capital)이 상원
의원의 인준표결에 큰 영향을 주는 미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인사청문
회가 대통령의 지지율이 매우 높은 임기 초 허니문 기간에 개최되는지,
권력 누수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임기 말 레임덕 시기에 열리는지
에 상관없이 국회의 임명동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리고
또 다른 변수인 분점정부 역시 가설 4-1처럼 고위공직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를 받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야 간의 정파적 갈등이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한국 국회의 특성상 여소
야대 혹은 여대야소라는 정치적 상황은 의미있는 변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총선이 열리는 시기도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
여부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국회의원의 임기 중 의정활동이 다음 선거의 후보자 공천과
정에서 중요한 고려기준이 되지 못하는 정치현실과 관련지어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역시 의원의 입법활동
38) 대부분의 고위공직 후보자들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다만 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국무총리ㆍ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
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인사청문회는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개최된다. 이러한 경우는 인사청
문특별위원장의 당적에 따라 해당 독립변수를 코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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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마찬가지로 재임 중 의정활동의 일환인데, 후보자 공천과정에 대한
연구들은 현직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결국 야당의원들의 재선 동기는 국회
의 공직후보자 임명동의 여부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김영태 2004; 박경미 2008). 정치적 환
경과 관련된 마지막 변수로 모델에 포함된 정권별 차이도 국회 인사청문
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권으
로 올수록 고위공직 후보자가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확률이 높아지
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변수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게 나
타난 것은 모델에 포함된 다른 변수들이 이러한 정권별 차이를 상쇄해주
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최근에 임명된 후보자들이
과거 정부의 후보자들보다 더 많이 낙마하는 현상은 예전에 비해 높아진
정파적 갈등수준 혹은 야당 소속의 상임위원장 변수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변수를 살펴보면,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은
[제도적 모형]과 모든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통합 모형] 모두 사
법부 인사만이 고위공직 후보자 임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지명한 각료에 대해 상원
이 지금까지 인준을 거부했던 확률은 2% 미만으로, 20세기 동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거부되는 경우는 겨우 세 차례에 불과했다. 반면
연방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은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며, 실제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의 4분의 1 정도는 인준이 거부되거나 철회
되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한국에서는 이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대통령의 인사로 여겨지는 행정부 인사에
비해 비교적 중립적이라고 평가받는 사법부 인사가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을 확률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인사청문회는 전혀 다른 정치적 환경과 제도적 맥락 하에서 바라보고 이
해해야 함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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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349 - -
Pseudo R2 0.19 - -
*p<0.05, **p<0.01, ***p<0.001
이어서 각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좀 더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한계효과(marginal effect)40)를 살펴보고자 한다. 위의 [표
11]에 제시된 한계효과는 [통합 모형]에서 다른 독립변수들을 각각의 평
균에 고정시켰을 때, 각 변수가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
의 여부에 미치는 효과를 정리한 것이다. 또한 마지막 열에서는 독립변
수가 최소값에서 최대값으로 변할 때 종속변수가 0에서 1로 변화할 확률
39) 로지스틱 모델의 한계효과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 구하였다.

Pr  
   exp
exp
  Pr   Pr  
40) 한계효과란 다른 독립변수들을 모두 평균값(mean)에 고정시켰을 때, 각각의




우선 후보자 요인 중 내부승진 인사는 다른 후보자에 비해 국회의 임
명동의를 받을 확률이 11%정도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전ㆍ현직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는 역시 다른 후보자보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확률이 약 10% 가량 높았다. 이는 전술한 것처럼 정책 전문성과
정무적 감각을 지닌 후보들이 국회의 동의를 보다 수월하게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정치환경적 특성 중에서는 상임위원장의 당적과 정파적 갈등수
준이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국회의 임명동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여당은 방어하고 야당은 공
격하는 여방야공(與防野攻)이라는 인사청문회의 일반적인 진행패턴 속에
서, 인사청문회를 수행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여당 소속인 경우 후
보자에 대한 보호와 방어가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이것이 결국 국
회의 임명동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최준
영 외 2008).
또한 여야 간의 정파적 원내갈등 수준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 여부에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경험적 분석결과가 주는 현실정치 및 제도개선에 대한 함
의는 매우 중요하다. 우선 이 변수의 신뢰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원내정당간의 정파적 갈등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에 미치는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시에 국회의 인사청문과정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국회의 견
제라는 차원에서 실시된다기 보다는 여당 대 야당의 대립구도에서 진행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여야 정당간의 정파적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직후보자가 국회의 임명동의를 얻기란 매우 어렵다는 것이
다. 이는 원내정당들의 정파적 대립이 단순히 입법활동뿐만 아니라 국회
의 다른 기능까지도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최준영ㆍ전진영
2012). 흔히 우리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으로 후보자의 윤리적 요소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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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으로 사전검증 및 청문과정을 보다 강
화하여 좀 더 도덕적으로 깨끗한 후보자를 해당 공직에 임명해야 한다는
제안을 많이 한다. 그러나 본 논문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인사청
문회가 노출하는 제도적 문제점은 후보자의 윤리적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보다는 여야 간 정파적 갈등수준을 낮추거나 이러한
갈등이 인사청문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
다 분명하게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변수들을 살펴보면, 사법부에 지명된 고위공직 후
보자의 경우 [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후보자들보다 국
회의 임명동의를 받을 확률이 15%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소관위원회ㆍ외교안보인사ㆍ문화방송인사의 경우 회귀계수의 부호가
음으로 나타나서 국회 동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에 일
치하는 결과를 보이기는 하였지만,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하지는 못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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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요약 및 정리
Conflict within and beyond the United States Senate has refocused
scholarly and public attention on "advice and consent," the
constitutional provision that governs the Senate's role in confirming
presidential appointments.
- Sarah A. Binder et al, “Going Nuclear, Senate Style", 729.
본 논문은 수많은 논란이 존재하는 한국의 인사청문회를 보며 “국회
가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동의하는 원인은 무엇일까?”라는 의
문에서 출발하였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후보자 특성, 정치적 환
경, 제도적 변수 중 인사청문회에서 어느 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
게 작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후
보자의 개인적 특성으로는 해당부처 내부승진과 국회의원 출신 여부가,
정치적 환경 요인으로는 높은 정파적 갈등수준과 상임위원장의 소속정당
이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법부 인사는 다른 후보자에 비해 보다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인사
청문과정이 진행되며, 국회의 동의 역시 좀 더 수월하게 받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일반적으로 윤리적 문제가 많은 후보자일수록 국회 검증의 문턱을 넘
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
다.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 및 잔여임기와 관련된 대통령 차원의 변수
들도 국회 인사청문회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공직이 지닌 고유한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한국 사회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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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인 이념 갈등의 대상인 ‘사드배치’나 ‘대북정책’ 등을 주요 업무로 다
루는 외교안보인사와 많은 정보와 막강한 수사 권한을 지닌 권력기관장
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보다 치열한 여야 간의 갈등이 노출되어 국회
의 최종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가설
과 달리 해당 공직에 내정된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를 받을 가능성은
다른 부처에 지명된 후보자와 비교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부ㆍ행정부ㆍ사법부 사이의 철저한 ‘권력분립’을 핵심으로 하는
대통령제에서 인사청문회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또한 건강하고 바람직한 의회-행정부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도 인사청문회의 원활한 운영 및 정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인사청문회라는 제도적 장치는 본래의 도입 취
지에 맞게 잘 작동하고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필자는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있다고 답할 수 있을 것 같다. 해
당부처 내부승진 인사와 전ㆍ현직 국회의원은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상
대적으로 정책에 대한 이해와 현안에 관한 정무적 감각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책적 전문성과 정치적 책임성을 갖춘 이들에 대한 국
회의 임명동의 가능성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은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인
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주관하는 위원장의 소속정당이 야당일 경우, 그
리고 여야 간 정파적 갈등수준이 높은 상황일수록 국회의 임명동의를 얻
기가 어렵다는 점은 국회의 인사청문과정이 정쟁의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당대립의 갈등구조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주체가 국회이고, 국회의 운영을 원
내정당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인사청문과정 역시 원내갈등 구조로부터 자
유롭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사청문제도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입법부 차원의 중요한 견제 수단이지, 여당의 인사권에 대한 야당
의 정쟁 수단이 결코 아니다. 따라서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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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검증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여당의 무조건적인 옹호와 야당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전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국회 운영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인사청문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점 역시 대통
령의 인사권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견제 권한을 단순한 당파적 대립의 희
생양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되야 한다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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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함의
본 논문은 지난 17년간 실시되었던 한국의 역대 모든 인사청문회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 결정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측면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
에서 다루지 않았던 다양한 가설들과 새로운 독립변수들을 제시하였으
며, 그 측정방법 역시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는 점에서 후속연구 진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졌
던 청문회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주요 행위자들
의 정치적 이해관계 및 정파적 갈등이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 규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기존의 규범적ㆍ
당위적 연구들이 포착하지 못하는 생생한 정치 상황을 좀 더 적실성있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방법론적 측면에서 계량적 분석과
사례연구를 균형있게 활용하여 현실과 제도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접근
을 통해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국회 인사청문회의 의의와 한계, 가능성과 문제
점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는 정책적 함의 역시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인사청문
회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구
현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국회의 모든 활동을
지배하는 정치구조부터 개혁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국회 원내정당 사이의 논의와 타협을 통해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그 어려움이 있다. 인사청문회가 정파적으로 변질
되는 배경에는 강력한 대통령과 국회 간의 관계, 대통령과 집권여당 간
의 관계, 그리고 원내정당 지도부와 개별 의원 간의 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겠지
만, 정당공천제의 개혁과 같은 거시적인 정치구조의 틀에서의 고민이 필
요해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회의원들이 인사청문제도가 행정권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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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수단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유능한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라는 매우 중요한 목적을 지닌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
시 말해, 정파적 이해관계가 지배적인 현재의 인사청문회를 좀 더 대승
적인 입장에서 임할 수 있는 의지와 노력이 국회의원들에게 요구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인사청문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시행한지는 아직 채
20년도 지나지 않았다. 길지 않은 기간동안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지만,
그동안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을 거쳐야하는 고위공직 후보자가 꾸준히
확대되었고,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국회 차원에서 제대로 검증하
는 사례들이 증가하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점차 구현해가고 있는 점
은 분명 고무적이다.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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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12, 반대 23, 기권 0, 무효 2)
행정안전부 장관 이달곤 임명
보고서 채택
(행정안전위원회)










스폰서 검사 의혹으로 
인사청문회 직후 자진사퇴






(찬성 169, 반대 84, 기권 1, 무효 3)
국무총리 정운찬 임명
임명동의안 가결




























































2010년 4월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임명
보고서 채택
(행정안전위원회)











박연차 게인트 연루설 및 스폰서 의혹 
등으로 청문회 이후 자진사퇴함 








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위장전입, 음주운전 전력, 부동산 투기의혹 
등으로 청문회 보고서 채택 후 자진사퇴









2010년 9월 국무총리 김황식 임명
임명동의안 가결
(찬성 169, 반대 71, 기권 4, 무효 0)
2010년 10월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임명
보고서 채택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여당 지도부가 만장일치로 자진사퇴를 














감사원장 양  건 임명
임명동의안 가결































(찬성 146, 반대 89, 기권 2, 무효 0)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임명
보고서 채택
(기획재정위원회)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 임명
보고서 채택
(환경노동위원회)























(찬성 227, 반대 17, 기권 1, 무효 0)
여성가족부 장관 김금래 임명
보고서 채택
(여성가족위원회)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임명
보고서 채택
(보건복지위원회)
2011년 10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임명
보고서 채택
(국방위원회)
2011년 11월 대법관 김용덕 임명
임명동의안 가결


















(찬성 200, 반대 7, 기권 1, 무효 0)































의정부 지검장 재임 당시 수사무마 논란,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으로 
자진사퇴 
김  신 임명
임명동의안 가결
(찬성 162, 반대 107, 기권 1, 무효 0)
김창석 임명
임명동의안 가결















(찬성 259, 반대 13, 기권 2, 무효 0)
김이수 임명
선출안 가결
(찬성 201, 반대 59, 기권 14, 무효 0)
안창호 임명
선출안 가결















2012년 10월 대법관 김소영 임명
임명동의안 가결















대기업 협찬 의혹과 특정업무경비 유용 






2013년 1월 국무총리 후보자 김용준
자진
사퇴
아들의 병역면제 논란과 부동산 투기 





(찬성 197, 반대 67, 기권 0, 무효 8)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임명
보고서 채택
(행정안전위원회)
외교부 장관 윤병세 임명
보고서 채택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이중국적, 미국 중앙정보국(CIA) 
연루의혹 등이 논란이 되어 자진사퇴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임명
보고서 채택
(여성가족위원회)


















통일부 장관 류길재 임명
보고서 채택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보건복지부 장관 진  영 임명
보고서 채택
(보건복지위원회)








부동산 투기 의혹과 편법 증여, 
위장전입 외에 무기 중개업체 고문 



















비좌금 계좌 운용 및 

















































































(찬성 132, 반대64, 기권 3, 무효 0)
김용호 임명
선출안 가결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 임명
보고서 채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4년 4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임명
보고서 채택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4년 5월 국무총리 후보자 안대희
자진
사퇴
전관예우 논란과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친일 역사관 논란에 휩싸이며 
청문회 전 자진사퇴

































논문 자기표절 논란에 휘말리며 






음주운전과 자녀의 불법 미국비자 
발급 의혹 등으로 자진사퇴 
2014년 8월






































2015년 2월 국무총리 이완구 임명
임명동의안 가결
(찬성 148, 반대 128, 기권 0, 무효 5)
2015년 3월
해양수산부 장관 유기준 임명
보고서 채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5년 4월 대법관 박상옥 임명
임명동의안 가결
(찬성 151, 반대 6, 기권 0, 무효 1)
2015년 6월 국무총리 황교안 임명
임명동의안 가결
(찬성 156, 반대 120, 기권 0, 무효 2)
























2015년 8월 대법관 이기택 임명
임명동의안 가결









(찬성 198, 반대 30, 기권 12, 무효 0)
2015년 11월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임명
보고서 채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 임명
보고서 채택
(여성가족위원회)



















































2016년 11월 국무총리 후보자 김병준
지명
철회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김병준 후보자에 대한 지명도 철회됨











(찬성 164, 반대 20, 기권 2, 무효 2)






























몰래 혼인신고, 아들 학칙 위반 등 
여러 논란으로 자진사퇴








행정자치부 장관 김부겸 임명
보고서 채택
(안전행정위원회)












































음주운전 전력과 이에 대한 거짓해명, 
사외이사 논란 등으로 자진사퇴
2017년 7월














(찬성 214, 반대 45, 기권 4, 무효 0)
조재연 임명
임명동의안 가결
(찬성 198, 반대 60, 기권 5, 무효 0)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로 큰 이익을 







보수적 역사관, 유사과학에 불과한 
창조과학 신봉 논란 불거지며 자진사퇴
대법원장 김명수 임명
임명동의안 가결



















(찬성 192, 반대 44, 기권 10, 무효 0)
안철상 임명
임명동의안 가결








(찬성 231, 반대 12, 기권 3, 무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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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주요 변수 코딩 자료
Ⅰ. 종속변수
국회동의를 받은 경우 = 1, 국회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 0
* 임명동의안ㆍ선출안 본회의 부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미채택, 인사청
문회 미실시, 후보자의 자진사퇴, 임명권자의 지명철회 모두 국회의 동의
를 받지 못한 경우로 간주하였다.
Ⅱ. 독립변수
1. 후보자 변수(6가지)
① 재산ㆍ가족문제(6개 항목, 0-6)
부동산 의혹, 뇌물ㆍ특혜, 주식관련, 세금탈루, 위장전입, 가족관련
② 경력ㆍ위법문제(5개 항목, 0-5)
법규위반, 학력ㆍ경력위조, 논문표절, 병역문제, 전관예우
③ 처신ㆍ이념문제(4개 항목, 0-4)
품행ㆍ발언, 과거처신, 역사인식, 이념ㆍ성향
④ 정책ㆍ전문성(3개 항목, 0-3)
업무경험, 정책일관성, 코드인사
* 인사청문회와 언론매체 보도에서 고위공직 후보자 관련 의혹들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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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항목에서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되는 문제의 개수만큼
코딩하였다. ex) 특정 후보자가 인사청문과정에서 경력ㆍ위법문제 항목
중 법규위반, 병역문제,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을 받았으면 3으로 코딩하
였다.
⑤ 내부승진
내부승진인 경우 = 1, 내부승진이 아닌 경우 = 0
* 행정부는 해당부처 출신인 경우, 사법부는 현직 판사출신인 경우에 내
부승진인사로 간주하였다.
⑥ 국회의원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 마지막으로 발표된 지지율로 측정하였다.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낮은
경우는 12%, 가장 높은 경우는 83%로 나타났다.
② 허니문 효과
대통령 취임 후 1년 이내 = 1, 나머지 기간 = 0
③ 레임덕 효과




여소야대인 경우 = 1, 여대야소인 경우 = 0
⑤ 정파적 갈등수준
매우 높은 경우 = 1, 나머지 경우 = 0
*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기 한 달 전부터 직권상정ㆍ점거농성, 장외투쟁ㆍ
등원거부, 정당 차원의 상호 고소ㆍ고발(정치적 문제를 스스로 풀지 못
하고 사법의 영역에서 해결하는 경우)이 있을 경우 의회 내 정파적 갈등
수준이 매우 높다고 측정하였다.
⑥ 상임위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장)의 소속정당
야당인 경우 = 1, 여당인 경우 = 0
* 상임위원장이 무소속인 경우 야당으로 간주하였다.
⑦ 총선여부
1년 이내에 총선이 있는 경우 = 1, 나머지 기간 = 0
[정권 차원의 변수]
⑧ 정부
김대중 정부 = 1, 노무현 정부 = 2, 이명박 정부 = 3, 박근혜 정부 = 4,




인사청문특별위원회 = 1, 해당 상임위원회 = 0
* 국회의 인준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법적 구속력
이 없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으로 인사청문과정이 마무리되는 해당
상임위원회로 구분하였다.
② 사법부 인사
사법부 인사 = 1, 사법부 인사가 아닌 경우 = 0
* 사법기관인 대법원ㆍ헌법재판소와 준사법기관으로 볼 수 있는 중앙선
거관리위원회ㆍ국가인권위원회를 사법부로 간주하였다.
③ 내각 인사
내각 인사 = 1, 내각 인사가 아닌 경우 = 0
* 국무회의에 참가하는 고위공직 후보자를 내각 인사로 간주하였다.
④ 외교안보 인사
외교안보인사 = 1, 외교안보인사가 아닌 경우 = 0
* 외교부 장관ㆍ통일부 장관ㆍ국방부 장관ㆍ국정원장ㆍ합동참모의장을
외교안보 관련 인사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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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문화방송인사
문화방송인사 = 1, 문화방송인사가 아닌 경우 = 0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ㆍ방송통신위원장을 문화방송 관련 인사로 간주
하였다.
⑥ 권력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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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mpirically analyze what
factors lead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to confirm top
executive and judicial branch appointees who have been nominated
by the president. The independent variables supposed to have
impacts on the confirmation hearing by the National Assembly
are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agency traits and political
contexts, institutional factors. The dependent variable, wh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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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not the National Assembly confirms appointees, is measured
by the results of confirmation votes for the Chief Justice of
Supreme Court, the President of Constitutional Court, the Prime
Minister and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r adoption of a committee report on confirmation hearing for
the rest of top executive and judicial branches. The results
show that five independent variable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the dependent variable: nominees’ career in the
relative executive and legislative branch, the party with which
the chair of the confirmation hearing committee is identified, the
level of partisan conflict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and
whether or not the candidate is considered judicial appointment.
From these results, we can draw following two implications.
First, the current institution of the confirmation hearing is more
or less successful in sifting the disqualified candidates out, given
that appointees’ ethical problems and expertise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confirma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Second, however, the confirmation process is often inflicted by
terrible partisan conflicts in the National Assembly, which
should be overcome in order to have a better confirmation
hear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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